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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1년 입양특례법으로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입양숙려
제도의 도입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전의 입양정책은 입양을 촉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입양을 결정하는 친부
모로 하여금 입양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입양숙
려제도의 도입은 큰 전환점이다.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은 입양숙려제
도가 이전의 입양과 관련 제도 및 법들이 변화되는 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해외입양인, 입양기관, 입양부모단체 등의 훨씬 더 다양한 정책 행위
자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입양숙려제도 도입과정에서 입양을 직·간접적
으로 경험한 미혼모, 해외 입양인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이 이전의 정책과 구별점이 있음에도 선행 연
구들에서는 이 과정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양숙려제도
의 도입 과정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입양을 경험하였던 당사자들의 임
파워먼트와 관련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입양숙려제도와 입
양 특례법은 현재까지도 개혁적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이
슈이다. 그러므로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과정을 통해서 입양과 관련된 새
로운 제도와 그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었다.
입양숙려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와 신념이 상이한 정책 옹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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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 행정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abatier(1988)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바탕으로 각 요소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숙려제도
의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요소들이 정책옹호집단 형성에 기여
하였는가? 둘째, 정책옹호집단 형성요소 외에 어떠한 외적 요소가 입양
숙려제도 도입에 기여하였는가? 셋째, 정책옹호집단의 어떠한 역할이 입
양숙려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는가? 이다.
본 연구는 총 7명의 면접 참여자를 면접하였고, 그 외에 입양숙려제도
와 관련된 회의록, 공청회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사례연구 방법 중 설명적 사례 연구(explanatory case study) 방
법을 통해서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입양숙려제도의 정책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입양숙려제도는 입양에
대하여 아동 복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관점과 친생 부모
와 단절로 시작된 입양은 숙고해야 결정해야 하는 관점으로 나누어졌다.
즉, 아동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입양숙려제도가 주는 유익보다는 아동의
유기나 건강상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제기였으며 이는 입
양숙려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집단의 정책 신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반면,
입양을 친생부모와의 단절로 시작한다는 관점은 자녀를 입양 보내는 친
생모의 입장에서는 입양은 분리이자 결별이기에 이에 대한 슬픔을 완화
하기 위해서는 입양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되어
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입양숙려제도를 찬성하는 집단의 주요
정책 신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위해 영향을 준 사
회조건의 변화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현상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
첫 번째로는, 해외 입양인들의 조직화와 활동이다. 해외 입양인단체들은
입양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음
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양육 미혼모의 증가와 미혼모의 조직화
및 활동이다. 양육 미혼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들이 겪었던 문제가 다
시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환으로 미혼모 당사자 단체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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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입양
보낸 친생 부모의 조직화이다. 기존의 입양 정책에서 과거에 자신들의
자녀를 입양 보낸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들
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입양은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입양에 대한 가치의 다양성, 법적 구조가 입양
숙려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입양에 대한 가치
는 해외입양과 입양에 대하여 비난과 비판을 반복하다가 미혼모가 출산
한 자녀를 최대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담론의 가치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법적인 구조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양 동의에 대한 절차들이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입양기관이 미혼모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
정으로 입양 상담의 적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층 더 강화되어 입양
숙려제도 도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입양숙려제도 찬성 옹호 집단은 입양은 친생 부
모와의 단절로 시작된 것으로, 최대한 숙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신념
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였다. 반면, 입양숙려제도 반대 옹호 집단 같은 경
우는 그 구성원이었던 입양 부모 단체와 입양기관은 목소리를 낼 수 있
는 동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이들을 함께 연대하며 구심점을 제공할 만
한 단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정책옹호집단
의 의견을 중재하는 정책중재자의 역할도 거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입양숙려제도, 입양특례법, 정책옹호연합모형, 사례연구, 질
적연구
학 번 : 2014-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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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정책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Sabatier(1988)
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연구의 분석 틀로 사용하여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적 조건과 정책옹호집단이 제
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시행되었던 입양정책은 주로 입양을 촉진하고 활성화하
기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한
국전쟁으로 발생한 전쟁고아에 대한 해외 입양을 추진하기 위한 고아입
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해외 입양을 줄이고자 해외입양의 조건을
강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양특례법은 1976년 제정되었다
(정옥희, 2012). 하지만 국내 입양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국내
입양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자 해외 입양의 조건을 다시 완화하였다.
1990년도 이후에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이전의 법과 유사하게 국내 입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
양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하
는 것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및 입양휴가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부
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2011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관련법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
이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없었던 원가정의 양육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는 점이다(입양특례법 제
13조). 이는 입양동의를 위한 기간을 출생 후 7일이라는 시간을 두면서
친생부모로 하여금 자녀 입양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미혼모들이 입양에 대하여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간과
입양을 결정한 이후에 철회할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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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제도와 관련된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연구는 법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면, 국제법상 입양특례법의 쟁점 사항
(석광현, 2012), 국제입양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
약』과의 관계(노충래, 2012), 입양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입양특례법
과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현소혜, 2013)가 있다.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된
이후 입양특례법이 아동권리 측면에서 기존 입양법보다 진일보되었다는
평가(안재진, 2011), 비교법적으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의 입양 관련
법률체계와의 비교 연구(김효진·이재연, 2011)가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입양특례법의 재개정론에 대한 쟁점을 다룬 연구(권재문, 2014)와 개정
된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장병주, 2013)가 있다.
즉, 입양과 관련된 국제법과 국내법인 민법과의 관계 속에서의 입양특례
법의 특징과 입양특례법에 대한 비판과 쟁점과 관련된 법학 연구가 대부
분이다. 하지만 입양 제도나 입양정책에 대한 도입과정에 관하여 본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에 주목하려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입양숙려제도가 이전의 입양과 관련된 법들이 변화되는 과정
과 비교하였을 때에 훨씬 더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참여했기에 그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 처음 제정되었던 입양특례
법이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입양기관
과 정부가 주된 정책행위자였으며 다른 정책 행위자들의 참여가 두드러
지지 않았다. 반면 입양숙려제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 해외 입양
인들이 한국으로 귀환하고 입양인 단체를 만들어 입양정책과 제도 변화
운동을 함에 따라(이예원, 2008) 입양숙려제도 도입과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자녀를 공개 입양한 양부모들의 모임이 생겨남에
따라 기존의 입양정책이 변화하였던 시기보다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참
여하였다(정옥희, 2012). 이 외에도 입양기관과 미혼모단체 또한 참여하
게 되었다. 두 번째로, 입양숙려제도 도입과정에서 입양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미혼모, 해외 입양인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입양을
경험하였던 당사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정책변화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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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던 미혼모들의 입양 상
담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입양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양
육을 위한 상담보다는 입양을 위한 상담을 했다는 반성과 함께 이와 관
련된 새로운 상담 방식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입양숙려제도와 입양 특례법은 현재까지도 개혁적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숙려제도의 문제 또한 현재 진행적인
이슈이다. 2018년 현재 입양숙려제도를 비롯하여 입양 특례법을 재개정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도 거세게 일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이후 계속된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입양숙려제도에 대하여 그 도입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 입양숙려제
도를 비롯한 입양 관련 정책들의 변화 방향과 과정을 예측하고 이에 대
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
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도입과정을 기존의
사회·환경적인 요소, 정부 측 정책행위자들, 민간 측의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제도가 도입되고 변화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
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이 모형은 정책학, 행정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입양숙려제도에 적용함에 있어 이론적인
적절성과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는 여러 문헌 자료를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개별 면접
을 통해 자료 검토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분
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요소가 입양숙려제
도의 도입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옹호연합모
형에서는 외적 요소를 안정적인 외적 요소와 역동적인 외적 요소로 구분
하며 이에 대한 각각의 하위 세부 요소들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옹호집단 형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요소를 파악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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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옹호집단을 형성하는 요소 외에 어떠한 외적 요소가 입양숙려제도 도
입에 기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정책옹호집단과 정책중재자가 입양
숙려제도도입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각 정책옹호집단의
구성은 어떠하였는지 참여하였던 이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였던 정책중재자의 역할과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대한 이론,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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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제 1절에서 살펴본 연구 배경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요소들이
정책옹호집단 형성에 기여하였는가?
[연구문제2] 정책옹호집단 형성요소 외에 어떠한 외적 요소가 입양숙려
제도 도입에 기여하였는가?
[연구문제3] 정책옹호집단의 어떠한 역할이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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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논의
1. 입양특례법 상 입양
입양이란 아동의 친생부모가 아동을 온전히 양육할 수 없을 때 아동에
게 영구적인 대리 가정을 제공하여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자녀 사이에
새로운 친자관계를 맺는 법률 행위로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은 생물학
적인 부모-자녀관계와 동등한 권리, 의무, 자격을 갖게 된다(김유경·변미
희·임성은, 2010).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 따르면 입양은 부모가 되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며, 입양 후
부모와 아동은 생물학적인 관계와 동일한 상호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민법상의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그리고 입
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안재진, 2011). 민법에
의한 일반 입양은 입양되는 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고, 입양아동의 연
령에 따라 친권자의 의사, 친권자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입양 아동은 입양된 부모의 친생자 자격을 얻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된다(민법 제882조의 2항). 반면, 친양자입양에서 친양자는 입양된
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하여 입양 아동의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
전히 단절된다(민법 제 908조의 3항). 입양특례법에 기초한 입양은 주로
친권이 포기된 시설의 아동을 위한 것으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변용찬 이삼식 김유경, 1999). 입양특례법에서 말하고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하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정의된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
동복지법 제3조).
본 연구에서의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방법 중 하나인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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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입양으로 한정 지어서 보려 하며 민법상의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
에 대한 것은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님을 밝혀둔다.
2. 한국 입양의 역사
한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은 해외입양으로 시작되었
다. 역사적으로 그 시작은 한국전쟁 이후였다. 그랬기에 1950년대 입양은
혼혈아동과 전쟁고아 대상의 해외입양이 주를 이룬 시기이며, 혼혈아동
의 경우 혈연 위주의 한국 사회의 전통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외국으로 입양되었다(김유경·임성은, 2011; 이삼돌, 2008). 1960년
대에는 해외입양을 공식적으로 법제화였는데, 그것은 1961년에 제정된
입양에 관한 최초의 특별법인  고아입양특례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제
1조(“본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
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나타나 있듯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된 것이 아닌 가능한 많은 수의 보호 대상 아동을 신속하게 해외로 입양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김상용, 2009). 이후 1970년대에는 해외
입양의 단계적인 축소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
다. 대표적으로는 1976년에 국내입양의 활성화 목적으로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입양
정책도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해
외입양이 전면 개방되었다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을 전 후하여 해
외입양에 대한 비난이 확대되자 정부가 해외입양 허가를 자제하고 해외
입양에 치중되었던 입양정책을 다시 국내입양으로 전환했다. 1990년대에
는 국내 입양을 증가하기 위해 입양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증가한 시
기이다. 1995년에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만들어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입양정책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었다
(김상용, 2009).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장애아동과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다(<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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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입양정책 방향 추진내용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제 도입
입양숙려제도 도입
출처: 김재민(2016). 한국의 해외입양정책 연구.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40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1> 입양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공식적인 입양에 대한 통계는 1990년대까지는 해외입양의 통계만 파악
이 되었다. 시기별로 해외입양된 아동의 수는 1950년대에 8,147명이었다.
이후 해외입양된 아동의 수는 급증하여 1970년대에는 약 4만 5천명의 아
동이, 1980년대에는 약 6만여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되었다. 1990년대에는
2만여명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1]). 2000년대에는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의 총 숫자는 4,000명 정도의 아동으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007년 이후에는 국내 입양의 숫자가 해외 입양의 숫자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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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입양 통계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193&listSize=10&pageNo=1&b














입양특례법 상 보호 대상인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 유형은 시대별로 다
르게 나타났다. 1950년대는 주로 전쟁고아, 기아가 대부분이었으며 1970
년대까지는 빈곤으로 인한 입양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정옥희, 2012).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미혼모의 아동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서부터
는 미혼모의 아동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이미정 외, 2009; 정
옥희, 2012).
한편, 보건복지부(2013)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총 1,125명의 입양아동
중 1,048명의 아동이 미혼모(부)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93%의
비율이 미혼모(부)의 아동이다. 2013년 국내입양은 총 686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641명의 아동이 미혼모의 아동이었다. 이 중 해외입
양은 총 236건의 입양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미혼모의 아동은 228명으로
96%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2013년은 2012년에 비해 국내입양 및 해외
입양의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미혼모 아동의 비율은 90%를 넘은 높은 수
준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3. 보호대상 아동이 입양에 의뢰되는 절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된 이후는 입양특례법)』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이 입양에 의뢰되는 경우는 유형에 따라 다른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아동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와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강은화, 2006). 우선,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의 경우는 과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된 이후는 입양특례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규정된 보장시설에 아동의 보호가 의뢰
된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
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 후견인이 지정된다. 후견인이 아동에게 입
양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관계부서에
의뢰하여, 공고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부양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양동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기관에 보낸다. 아동은 입양기관장이 시ㆍ군
ㆍ구에 입양대상의 확인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 공식적으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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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 2017).
아동의 부모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로는, 아동의 부모가 혼인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는 양쪽 부모로부터 입양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즉, 입양에 보내는
아동의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며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에 입양 기관에 의뢰한 후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대상아동확인서를 시ㆍ
군ㆍ구에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강은화, 2006).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이러한 신청 절차 이후에 의뢰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해야 한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 23조). 두 번째로
는, 아동의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경우 아동의 친모가 입양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후 입양대상아동확인서가 발급된다(보건복지부,
2017).
하지만, 미혼모의 아동이 입양 대상이 될 때는 출산 이전부터 입양기관
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관계는 크게 세 가지의 패턴
으로 유형화되는데, 첫 번째로는 미혼모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미혼모
가 입양기관을 소개받는 경우, 두 번째로는 아동을 입양시킬 결심을 하
고 입양기관에 온 미혼모에게 입양기관이 미혼모시설을 소개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양기관 안에 출산 전후의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
이 있어 그곳에서 출산과 함께 입양 수속이 되는 경우의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수 있다(강은화, 200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대상 아동이 입양에 의뢰될
때 그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령이다. 하지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
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허남순, 2009). 예를 들어, 입양 우선 입양아동
의 양부모가 될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만(제 4조, 5조) 양부모의 아동학대
나 범죄 경력에 대한 조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 입양인들이 자
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Trenka, 2009). 실제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입
양인 혹은 그 가족들이 입양인 혹은 입양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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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입양의 효력이
정부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입양의 제도에 대한 남용과 오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소라미, 2009). 따라서,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 도입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더불어, 아동의 친부모가 입양을 의뢰할 때 입양의 동의 과정에서 강압,
자유의사에 반하여 입양이 결정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과 산전 기간 동안
입양의 동의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입양에 관한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입양에 대한 동의1)
(consent)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김상용, 2009; Daly & Sobol, 1997)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입양에
대한 동의가 중요한 것은 친부모와 자식 간의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진 관
계에 대하여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규정하는 법과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
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이다(이경은, 2017). 그러나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대상 특성상 어린 영·유아나 아동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2),
그 당사자가 직접 입양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입양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입양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입양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입양의
의사표시를 대신 할 수 있게 한 것이다(김상용,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양에 관한 동의 절차와 시기에 관련되어 규정
하고 있는 입양숙려제도에 집중하겠다. 특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1) 본래 동의란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뜻한다
(김상용, 2009). 즉,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따르려 한다면, 그 전제로서 누군가가 입양의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져야 한며 이를 ‘승
낙’이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민법의 특례법 상의 위치하고 있는 입양특례법은 민법
규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이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리하여 입
양의 의사표시(입양의 승낙)을 한다는 조항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입양특례법상
‘동의’로 표현 되어있기 때문에 편의상 동의로 용어를 통일 하고자 한다.
2)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외 입양된 아동의 연령은 3세미만의 아동이 약 90%이상이었
다(보건복지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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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숙려
제도로서 절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입양 동의상의 문제점
입양을 동의하는 시점에 대하여 기존의 입양관련 특별법에서는 규정이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동의하는 시
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으며 김상용(2009)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
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가 자녀를 입양시키겠다고 결
심하고 입양기관에 입양 의뢰를 하는 시점에서 입양을 동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를 입양시키겠다는 결심을 하
고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를 하는 때에는 아직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정해
진 상태가 아니므로, 입양의 동의를 유보하고 나중에 양부모가 될 사람
이 정해지면 그 때 입양의 동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입양기관에 맡긴 후 연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양의 동의를 받
을 수 없어서 추후에 아동의 입양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출산 전에 부모가 입양의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입양숙려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입양의 동의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
준이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
히, 많은 경우에는 친모가 자녀의 입양에 대하여 자녀의 출산 전에 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최형숙(2010)에서는 자녀를 입양 보내려 했다가 되찾
아 온 미혼모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5명의 미혼모들 중에 4명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 혹은 출산 직후 입양동의서를 들고 와 양식을 작성하기를
강권하였다. 한 사례 같은 경우는 출산 후 5일이 지난 후 입양동의에 대
한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수용되지 못한 사례였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 의뢰 사례에서도 출산 전에 입양 동의서를
작성하며 이후 입양을 철회하려고 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었다(박소현, 2009).
2011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까지 있었던 『입양 촉진 및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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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에서는 입양의 동의와 관련되어서 부모나 후견인을 비롯한
입양 동의의 주체자,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에 대한 규정이 있
었다. 구체적으로는, 15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
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입
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하지만 동의의 시점과 그에 대
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5. 입양숙려제도
입양숙려제도는 2011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입양의 동의
요건에 대한 법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입양특례법 제 13조). 입양숙
려제도는 입양동의 시점, 절차, 입양 철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입양숙려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입양의 동의 기간의 시기, 상담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았다. 단지 양육과 입
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침만 내려져 있을 뿐 제도
화되지 못하였다(보건복지부, 2010).
그에 반해 입양숙려제도에서는 우선적으로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
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 동
의를 대가로 입양에 합의해서는 안 되며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
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
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그 상담 내용은 1) 아
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4)
입양절차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내용이 규정
되어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11조).
더불어 이전에는 없던 입양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롭게 추
가되었다. 입양의 효력은 가정 법원의 허가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허가가












지원액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3만원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8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p. 29
<표 2> 입양 철회비용 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입양의 동의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으며 입양 취소를 직접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기존에는 친부모가 입양을 철회했을 때에 그 비용에 대하여 온전
히 친부모가 감당했었지만 입양숙려제도는 입양 철회 비용에 대한 지원
도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동의 철회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은 입양기
관이 속한 시 군 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시기를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
양기관과 해당 시. 군. 구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입양철회비용은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이 된다(보건복지부, 2017).
이는 아동이 인수된 이후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비용에 대
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구체적인 철회 비용 산정 기준은 <표2>를 참
조).
입양숙려제도 기간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2013년 4월 8일자로 시행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구체적으로 입양숙려
기간 모자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
일 이내에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대상
으로 한다. 신청은 미혼모 본인,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입소한 시설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입양담당 부서(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과) 혹은 미
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시설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입
양담당 부서에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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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건복지부, 2017). 신청자는 1)가정 내 보호지원, 2) 미혼모자가족복
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3)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중에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한 가지 선택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담당공무
원에게 신청을 접수하면, 담당자는 신청서 및 혼인 출산여부 등을 확인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
내, 신청자 본인 명의 입




수령, 실제 이용여부 확인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
내, 신청자 본인 명의 입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산후조리원의 이용료지
급 요청에 따라 7일 이내,
산후조리원 명의 입금 계





출처: 보건복지부(2017). 2018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p. 30-33 재구성
<표 3>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별 지급액 및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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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배경 및 관련 입장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미혼모의 양육에 관한 담론 등장, 입양
에 대한 가치 변화,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에 귀환하게 되면서 형성한 입
양인 단체의 활동,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들의 증가와 해외입양인단체와
의 협력,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입양과 관련된 국제 협약 가입 권고
등의 요구가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담론과 함께 해외 입양인들과 미혼모단체들의 연대도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은 성급한 입양결정
강요로 양육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많은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숙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명숙, 2010; 최형숙, 2010).
특히 미혼모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 아이의 양육과 입양에 대하여 숙고할 시간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최형숙, 2010). 한편,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
은 입양 대상 아동이 숙려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명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복, 2009). 또한, 현실적
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들에게는 숙
려기간 자체가 부담이자 고통의 시간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
양육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숙려기간 동안 순간
적인 기분으로 양육을 선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신윤
정, 이소영, 유재언, 2013). 이러한 부작용에 더하여 특히 청소년 미혼모
의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PC방이나 모텔·화장실에서 출산할 경우 아동과 함께 1주일
이상 머물 곳을 찾기가 어려워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
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찬성을 하는 입장과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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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입장은 입양숙려제도로 인해 친부모가 양육과 입양에 대하여 고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반대하
는 입장에서는 숙려제가 도입되면 보호가 당장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보
호를 받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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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변화 모형
1. 정책변화 개념
정책변화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 정책 변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
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변화는 정책의 순환과정에 따라 정책의 목표, 내
용이나 집행수단이 기존의 체계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정
책변화의 범위를 확장하면 기존의 정책이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정책이 유지되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이 형성되는 경
우, 기존의 정책이 종결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
옥일, 2008).
본 연구에서는 정책 변화를 넓은 범위에서 접근하여 기존의 정책이 다
른 정책으로 변화되는 경우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고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하려 한다.
2. 정책변화 모형 비교
정책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모형들이 개발되었다(유
훈, 2009). 대표적으로는 Hall(1993)의 패러다임 모형, Mucciaroni(1995)
의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 Marsh와 Rhodes(1992)의 정책네트워크모형
과 Sabatier(1988)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이 있다. Hall(1993)의 패러다임모
형은 정책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
한다. 즉, 패러다임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걸쳐서 변화되는 것이며 이것이 결국에는 정책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보
았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외부의 경제적ㆍ정치적 위기의 결과로 보고 있
다. 하지만, 각각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요소에 대한 설명이 없어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모호하게 설명되어있다는 한계가 있다(Howlett,
1994).
한편, Mucciaroni(1995)의 이익집단위상 변동(Reversals of Fortune)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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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으로 인해 이익집단의 위상의 변화로 나타
난다고 설명한다. 이슈맥락은 이념적ㆍ경험적ㆍ환경적인 것을 망라하여
정책이 유지되고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며, 제도적 맥락은 정치체
제 구성원(대통령이나 의회지도자 등)들이 특정 정책이나 산업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선호나 행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 모형에서는 이슈맥
락에 비해 제도적 맥락의 영향력을 좀 더 크게 보고 있다. 해당 모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단위상의 변화를 이슈맥락과 제도맥락으로 설명하는
데 있으나, 맥락과 집단위상의 변화 사이는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고 보았다(유훈, 2009). 즉, 이 모형은 맥락이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의의는 있다. 하지만 분석범위가 이익집
단간의 권력이동에만 한정되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변종립,
2010b).
정책네트워크모형은 정책네트워크를 고정적인 구조로 보지 않으며 변화
하며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는 정책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양승
일, 2006; 유훈, 2009; Marsh & Rhodes, 1992; Smith, 1993). 이러한 변
화의 요인은 외부적 요인과 네트워크 내부적 요인에서 기인한다(Marsh
& Rhodes, 1992).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의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행
위자들에 대하여 폭넓은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
여하는 정책의 변화과정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기에 적
합하다(김순양, 2010a; 변종립, 2010a). 덧붙여 여러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분석틀이다(여관현·송영민, 2014; 홍성
만, 2006).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또 어
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에 유용하다. 하지만, 정책네트워크모형
또한 환경적 요인과 정책과정 간의 관계 및 정책 행위자들의 신념적 차
이가 나타날 때 그것을 보기에 한계가 있다(김순양, 2010a).
한편, 정책옹호연합모형(ACF모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책변화를
설명하고자 1980년대 중반 Sabatier에 의하여 개발된 모형이다(Sabatier,
1988). 이 모형은 기존의 정책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 가진 한계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즉, 이 모형에서는 정책변동과정에서는 정책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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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단위로 보며 정책체제에 있는 옹호집단형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외
적 요소도 함께 살펴본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체제 내에 속한 정책옹호
집단과 정책중재자(policy broker)3)가 정책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있다. 즉, 여러 행위자와 그들이 신념을 기반으로 형성한 조직
을 형성하게 하는 요소와 그 조직의 역할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중재자가 정책 변화에 미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따
라서 정책변화과정을 외적 요소로만 정책이 변화된다고 한정 짓지 않고
외적 요소와 정책체제 내의 동태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다(Sabatier & Jenkins-Smith, 1999).
제 3 절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본 연구에서는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도
입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외적요소, 정책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정책옹호
집단과 정책중재자의 역할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틀로 분석하여 살펴보
았다. 특히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에 있어 여러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옹호
연합모형은 이전의 입양 정책보다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한 입양숙
려제도의 도입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유용성과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정책옹호연합모형 등장 배경 및 유용성
정책옹호연합모형(이하 ACF모형)은 기존의 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하
는 이론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3) Sabatier(1988)의 ACF모형에서 policy broker 개념은 국내 연구에서는 ‘정책중개자(김
순양, 2006; 임애덕, 2014)’라는 표현과 ‘정책중재자(강현구, 2014; 유정호, 김민길, 조
민효, 2017)’라는 표현으로 혼용되어서 번역되고 있다. 하지만 Sabatier와
Jenkins-Smith(1999)의 연구에서 policy broker를 옹호집단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점을 찾게 하는 제 3의 행위자로 정의를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policy broker
를 정책중개자라는 표현 대신 정책중재자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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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1993)의 패러다임 모형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단계를 순차적으로 설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외부적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대립되는 신념을 가진 집단들의 상호작용이나 정
책변화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또한,
Mucciaroni(1995)의 이익집단위상 변동 모형은 외부적 요소를 이슈ㆍ제
도적 맥락으로 분류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하
지만 해당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사이의 권력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네트워크모형은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정책 변화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정책변화 목적을 온전히 자원의 교환으로 보고 있어 각기 다
른 정책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탕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들 모형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ACF모형은 정책행위자를 정부기관, 의
회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정책변화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Sabatier, 1988). 또한, 거시적 수준에서는 정책 과정에 미
칠 수 있는 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환경적맥락-정책체제-정책변화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김순양, 2010b). 즉 거시적
인 환경적 맥락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정책행위자에 대한 분석과 더
불어 이들로 구성된 정책옹호집단을 분석단위에 포함하였다. 또한, 정책
체제 내의 동태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김순양·이지영,
2009). 이는 정책행위자들이 정책옹호집단을 구성하고 이들 집단이 서로
다른 정책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행위자들이 정책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그들
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탕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한다고 보았다(Engel,
2007).
앞서 언급한 장점으로 인해 ACF모형은 보건의료, 지역개발, 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행위자들이 대립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의
정책변화과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어왔다(Weible, et. al, 2011). 초기에
ACF모형을 토대로 진행된 연구는 주로 환경관련분야였다(Sabatier &
- 23 -
Weible, 2007). 이후 점점 그 연구 분야가 확대되었는데, 영국의 가정폭
력관련정책 변화(Abrar, Lovenduski, & Margetts, 2000), 일본의 흡연규
제(Sato, 1999), 네덜란드의 통행요금 관련 정책(Ardic, Annema, & Wee,
2015)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ACF모형을 여러 분야에 정책 변화를 설명
하는데 적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분석
(Kim, 2003), 의료보험의 통합정책에 대한 분석(김순양, 2011; 백승기,
2010), 호주제 폐지 논쟁 사례를 분석(김순양·이지영, 2009),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 입안 분석(전영평·서성아, 2008), 외국인 고용
허가제(유정호·김민길·조민효, 2017), 장애인 고용정책(박용성·김대규,
2010), 호주의 혼외출생자의 양육거취관련 정책이 입양에서 양육으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임애덕, 2014). 이와 같이 ACF모형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정책과 제도의 도입 과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2. ACF모형의 구성요소
ACF 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는 외적요소와 내적요소인 정책체제로 분류
할 수 있다(Sabatier & Weible, 2007). 외적요소는 행위자들이 정책옹호
집단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제약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
회로서 작용하기도 한다(김순양, 2010b; 김순양·이지영, 2009; 양승일,
2006). 외적요소는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거시적인
수준의 접근으로서 안정적인 외적요소와 역동적인 외적요소로 구분된다.
이는 기존의 모형들에서는 외적 요소를 경제·사회·정치적 위기와 같이
추상적으로 정의하였다면(Hall, 1993), ACF모형에서는 외적요소에 대하
여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상세하게 보자면 안정적인 외적요소에는 사회
의 자연자원, 문화적 가치, 법적 구조와 같은 사회전반적인 구조뿐만 아
니라 정책 문제의 기본적인 속성이 안정적인 외부 요소도 포함이 되어있
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문제의 기본적인 속성은 해당 정책에 내포되어있
는 핵심문제를 지칭한다(임애덕, 2012). 이런 안정적인 외적요소는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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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화하지 않아 정책체제 내에서 정책이나 행동
적인 변화를 위한 장애물로써 작용한다(Sabatier & Weible, 2007). 역동
적인 외적요소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 여론의 변화, 지배집단의 변화,
다른 하위체제의 변화가 있다. 역동적인 외적요소는 안정적인 외적요소
에 비해 정책 변화에 더 큰 영향으로서 작용한다(백승기, 2010).
내적요소인 정책체제는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 행위자들이 상호작
용할 수 있는 장이다(박상원·박치성, 2009; Sabatier, 1993). 이러한 하위
체제에 있는 행위자들은 지속해서 정책을 변화하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행사하려는 행위자들로 구성되어있다(Sabatier &
Weible, 2007). 정책체제는 한번 형성되면 처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
되는 고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책 행위자
들이 기존에 정책체제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 새롭게 정책체제를 형성하기도 한다
(Sabatier, 1993).
정책체제 내에는 대립된 신념을 가진 여러 정책옹호집단과, 이들의 갈
등관계를 중재하는 정책중재자로 크게 구성되어있다. 우선, 정책옹호집단
은 유사한 신념을 가진 정책행위자들의 조직이다. 따라서 한 정책에 관
하여 하나의 신념을 가진 옹호집단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다양한 신념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개의 정책옹호집단들이 조직된다
(Weible, et.al, 2009). 신념이 유사한 이들끼리 연합하며 반대로 자신들과
신념이 다른 집단과는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각 정책옹호집단들은
다른 정책옹호집단이 그들의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전에 자신들의 신
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Sabatier & Weible, 2007). 즉, 정책옹
호집단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의 구조이다(김순양, 2006).
한편, 정책중재자는 정책옹호집단간의 갈등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
다. 정책중재자는 정책옹호집단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제 3자이며, 의회,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위원회가 될 수 있다(박상
원·박치성, 2009). 정책중재자는 본래 상이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형성
된 정책옹호집단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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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 정책 과정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정책옹호집단으로 포
함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Sabatier, 1993). 그렇기에 때때로 정책옹호집단
과 정책중재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Munro, 1993).
정책 하위체제 내에서 정책 행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기
반으로 정책옹호집단을 구성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신념 체
계는 단일한 차원이 아닌 여러 차원으로서 위계구조를 갖는다(Weible,
2007). 신념체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규범적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은 인간본성, 근본가치의 우선순위, 정부와 시장
의 역할, 의사결정 참여 범위 등에 관한 규범적이고 존재론적인 가정을
포함한다(김순양, 2010b). 이것은 최상위 수준의 신념으로서 정책 하위체
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변화되기가 가장 어렵다(Weible 외, 2009).
두 번째는 정책 신념(policy core belief)으로 정책옹호집단을 형성하는
기본방침이나 정책 기조로서, 특정 정책 목표와 관련되며 규범적 핵심신
념을 특정 정책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김순양, 2006). 종종 정책옹호집
단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심 신념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할 경우가
있다(Weible, 2007). 마지막으로, 이차적 신념(secondary belief)가 있는
데, 실질적이고 변화하기가 가장 쉽다. 이는 정책핵심신념을 구현하기 위
한 도구적 수단과 관련되며 정책의 세부규칙, 예산적용 등과 관련된다
(Engel, 2007; Weible 외, 2009).
정리하면 ACF모형은 정책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합한 모형
이다(임애덕, 2014). 이는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과정을 설명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에서 살펴보듯이 ACF모형에서는 외적인
요소가 내부적인 요소에 각각 기회와 제약을 줄 수 있으며 각 정책옹호
집단의 신념과 전략에 따라 정책이 산출되고 변화된다고 설명하였다. 또
한, 이러한 정책산출은 정책 하위체제로 환류되어 정책옹호집단의 신념
체계 및 전략의 변화가 나타나며 외적요소의 변화까지 연결될 수 있다
(Sabatier & Weibl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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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abatier(1988)의 정책옹호연합모형
출처:　Sabatier, P. A. (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2-3). pp. 132
3.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검토
이와 함께 ACF모형을 적용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과정을 설명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ACF모형은 다양
한 분야의 정책, 제도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호주제 폐지
사례 과정을 분석한 연구(김순양·이지영, 2009)에서는 호주제에 대하여
호주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정책옹호집단과 호주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정
책옹호집단과 같이 상이한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장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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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대립하고 타협하는 경우를 분석하는 데 ACF모형이 유용하다고 설
명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총장직선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찬성하고 반
대한 각 정책옹호집단과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중재자가 정책 변
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장지호와 전영준(2015)의 연구에서
도 ACF모형이 효과적인 분석틀임을 확인하였다. ACF모형을 적용하여
비정규직 보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과정을 살펴본 김
영종(2010)의 연구에서는 각기 해당 법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이 나타났으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특정 정책옹호집단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정리하면, ACF모형은 한 가지의 정책이나 법률이 변화되고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 다른 신념 체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각 정책옹호집단간의 갈
등과 논쟁이 나타난 곳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정책변화를 비
단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의 도입과 폐지의 넓은 의미로 보는 연
구(김순양, 2006; 김순양·이지영, 2009; 변종립, 2010; 장지호·전영준,
2015)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세부 구성 요소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한국적 맥락에서 보
편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순양, 2006; 박용
성·김대규, 2010). 그래서 선행연구들에서는 각기 다른 정책옹호연합모형
의 요소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적 외부 요소로 문제
영역의 기본적 속성(강현구, 2014; 김영종, 2010; 조흥순, 2008), 사회문화
적 가치 및 사회구조(김순양·이지영, 2009; 임애덕, 2014), 기본적 헌법
구조로는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법률을 구성요소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또한, 역동적 외적 요소로는 사회 경제적 변화로 혼외출생자 비율의 증
가, 입양시장의 변화(임애덕, 2014),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김순양·이
지영, 2009)을 세부 요소로 삼았다. 또한, 여론의 변화로는 시민단체 활
동 및 여론의 변화(김순양·이지영, 2009), 다른 하위체제로부터의 영향으
로 낙태 기술의 영향을 세부요소로 삼은 연구(임애덕, 2014)가 있었다.
정책체제로는 옹호집단의 형성, 신념체계로는 규범적, 정책적 도구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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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각각 분석한 연구(김영종, 2010; 임애덕, 2014)와 옹호집단의 전략
으로 성명서, 토론회 개최(강현구, 2014), 정책중재자의 역할 유형을 중재
자 옹호자 비난회피자로 나누고 정책중재자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강현
구, 2014)가 있었으며 정책지향 학습은 정책 토론회, 공청회 등의 다양한
정책지향학습의 공간 마련으로 분석하였다(김순양·이지영, 2009). 하지만,
정책지향 학습은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유정호, 김민길, 조민효, 2017). 그 이유는 정책지향 학습은 일반
적으로 사회의 신뢰수준이 낮고, 협상과 협의의 중요성이 낮은 환경
(Leach & Sabatier, 2005)에서는 정책지향학습이 아닌 귀머거리의 대화
(dialogue of the deaf)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Sabatier &
Jenkins-Smith, 1993). 이를 뒷받침하듯, 선행연구(박용성·김대규, 2010;
유정호 외, 2017)에서도 정책지향학습이 한국 사회에서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ACF모형은 사례연구방법(강현구, 2014; 김대규, 2014; 김
현주, 2011), 담화분석(Leifeld, 2013)등의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김순양, 2010b; Weible et.al, 2009) 많은 경우에는 문헌분석 외의 특정
한 연구 방법이 제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임애덕, 2014; Sotirov &
Memmler, 2012). 이는 정책의 변화 분석이 엄격한 계량 분석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지만(김순양, 2010b)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개념화하고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수집 방식도 기
존의 많은 연구들이 문헌 자료에만 의존하였는데 면접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혼용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정리하자면,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질적 연구 방
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Smith, 2009). 또한 김순양
(2010)의 지적처럼, 자료 수집 방법을 문헌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면접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주요 분석요소는 안정적 외적 변
수, 역동적 외적변수, 정책옹호집단, 정책중재자에 대한 각각의 세부요인
을 분석 요소로 삼았다. 하지만, 김현주(2011)의 지적처럼 정책변화 과정
에서 주안점을 두는 대상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분석요소와 세부 분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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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설정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조흥순(2008)의 연구에 따라 ACF모형의 장점과 해당 모형을 입양숙려
제도 도입에 적용하는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ACF모형은 정책 변
화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김순양, 2009).
즉, 외생요소와 정책체제에 존재하는 옹호집단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
해서 정책변화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를 적용하면,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과 관련하여 직접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소를 발견하였으며 정책옹호집
단의 형성에 영향을 준 사회적 요소가 입양숙려제도가 도입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옹호집단 자체적으
로도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준 것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바탕으
로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ACF모형에서는 정책체제를 중심으로 정책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양한
세력들이 활발하게 정책 활동에 참여하는 다원주의 정치체제에 유용한
분석모형이다(유훈, 2009). 이를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다원
주의의 정치체제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과거에 비해 다양한 정
책행위자들이 입양숙려제도 도입 과정에 참여하기에 ACF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책신념을 주요한 변수로 상정하고 있다.
정책에는 여러 가지 신념 요소들이 내재해 있으며, 옹호집단은 신념으로
결합되어 있다. 또한, 각기 자신의 신념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
한 전략적 정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신념을 정책 행위의 주요한
동기로 파악하는 것은 입양숙려제도와 같이 정책행위자 간의 직접적 이
익관계보다 이념 등 가치 갈등이 큰 정책 분석에 유용성을 제공해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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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의 구성요소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의 구성요소
본 연구의 구성요소는 ACF모형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표4>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는 크게 외적요소와 내적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ACF모형에서는 외적요소를 안정적 외적요소와 역동적 외적요소로
구분한다. ACF모형이 외적 요소를 여러 하위 유형으로 구분함에 따라
환경적 요소를 세분화하여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요소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어 연구
의 분야와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김순양, 2010b).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하위 요소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과 성




ACF모형에서는 정책체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외적요소이며 정책체
제의 행위자들이 유사한 신념으로 정책옹호집단을 조직하고 정책 변화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활
동에 제약을 줄 수도 있다(김순양, 2010b). 이러한 외적요소는 안정적인
외적요소와 역동적인 외적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1) 안정적 외적요소
안정적 외적요소는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Sabatier & Weible, 2007). 이러한 안정적인 외적요소에는 정책문제
의 기본적 특성, 기본적 문화적 가치와 사회구조, 법령체계가 해당이 된
다(Sabatier, 1988). ACF모형에서는 이외에도 자연자원의 분포를 안정적
외적 요소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김순양(2010b)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연
자원의 분포는 ACF모형이 처음 적용되었던 분야가 환경정책이나 에너
지 정책 분야에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자연자원의 기본적 분포는 유효한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김순양, 2006; 김현주, 2011; 조흥순, 2008)
본 연구에서는 자연 자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1) 정책 문제의 기본적 속성
정책문제의 기본적 속성은 해당 정책에서 장시간에 걸쳐 문제시되고 있
는 정책에 포함되어있는 핵심적인 가치관의 대립구조를 지칭한다(임애
덕, 2014).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입양숙려제도의 기본적 속성은 입
양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입양을 최대한 숙고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소로는 ‘입양
에 대한 관점 차이’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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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사회적 가치는 정책행위자의 판단과 행동의 준거
를 제시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Hall, 1993). 선행연구
에서는 사회 가치의 변화로 구성하였다(박용성·김대규,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세부 분석 요소를 ‘입양에 관한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으로
정하였다.
(3) 법적 구조
법적 구조는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행연구에
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구조를 새로운 법제정(전진석, 2003), 헌법 및 법
적 기준(Sabatier, 1988)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양과 관련된
국제 협약인 국가 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
그 협약)』과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으로 설정하였다.
2) 역동적 요소
ACF모형의 또 다른 외적 요소인 역동적 요소는 크게 사회적 조건변화,
다른 하위체제의 결정 및 영향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안정적 요소보다
정책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백승기, 2010). 한편, 다
른 하위 체제의 변화 같은 경우는 하위체제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기 어
려워(김순양·이지영, 2009) 본 연구의 분석 요소로서 제외하였다.
사회조건의 변화는 대표적으로 사회적 사건 또는 이슈 등이 있다(유
훈, 2009). 본 연구에서는 사회조건 변화를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사건으로 정의하며, 세부 분석 요소로서는 1990년대 이후의 ‘해
외 입양인 귀환 및 해외입양인단체 활동’, ‘양육미혼모의 증가 및 미혼모




ACF모형에서 정책옹호집단은 유사한 신념으로 결합한 정책행위자의
집단을 의미한다(Sabatier & Weible, 2007). 정책옹호집단의 구성을 보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던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
집단, 언론 등 다양한 정책행위자가 포함된다(김현주, 2011).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행위자가 정책옹호집단에 포함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 정책옹호집단의 정책신념
ACF모형에서는 신념체계를 크게 규범적 핵심 신념, 정책 신념, 이차적
신념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정책옹호
집단의 정책 신념을 살펴보았다. 이는 다른 신념체계에 비해 정책신념은
정책옹호집단을 조직하게 하는 기본 방침이며(김순양·이지영, 2009) 정책
에 가장 잘 드러나는 신념이기 때문이다(Sabatier & Weible, 2007). 또
한, 정책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각각의 신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소들이 이들의 변화
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였다.
3) 정책중재자
또한, ACF모형에 입각하여 각각 정책행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
중재자의 존재여부와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정책중재자는 정책체제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제 3자일 것이다(박상원·박치
성, 2009). 특히 본 연구의 경우, 입양에 관하여 대립적인 신념을 가진
정책옹호집단 간 갈등을 중재하는 제 3자의 정책중재자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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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본 연구의 분석틀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중립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기존의 정책옹호집단
과 유사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정책옹호집단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
며(Sabatier, 1993), 정책중재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역할이 미미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중재자의 역할을 한 정책행위자의
존재 여부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보았다.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이상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면 [그림 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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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 본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 대
상은 이러한 도입 과정 전반이며, 분석 대상이 되는 시간적 범위는 2006
년 숙려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부터 2011년 입양특례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도로 시행된 2012년 8월 4일이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초점은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에 영향 주었던 외적 요소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기 다른 정책옹호집단과 정책중재자의 역할
과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Schramm(1971)
은 사례연구의 본질에 대해 “일련의 의사결정을 조명하고자 시도하는
것”에 있으며, “무엇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행해졌으며, 어떻게 실행되었
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
다(Yin, 2014: 43 재인용). 사례연구는 계량화하거나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특정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변종립, 2010a). 실제 정치학이나 행정
학 분야에서 정책 옹호연합모형으로 정책변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사
례연구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Sabatier, 1999). 따라서 입양특례법으로
의 개정 과정에 대하여 조명하고, 그 과정에 특정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
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사례연구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입양특례법 개정 과정을 분석하고 설명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설
명적 사례연구(explanatory case study)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에 사용되는 증거들은 여섯 가지의 종류에서 수집될 수 있으며
이는 문헌, 보관기록물, 면접, 직접관찰, 참여관찰, 그리고 물리적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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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physical artifacts)이다.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보편적으로 적용
되는 원칙에서는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Yin,
2014).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문헌 조사와 면접
을 진행하였다. 문헌 분석을 위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식ㆍ비공
식 문서를 망라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의 간행물, 정책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등의 공식적 자료와 헤이그협약 가입 전략팀의 회
의록, 용역 보고서,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 등을 참고로 한다. 또한,
신문기사, 국회 회의록 및 의안 보고서, 대정부건의안, 각종 내부자료, 인
터넷자료, 신문자료 등의 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2008년 8월에 있었던 47차 여성정책 포럼 자료집, 2010
년 2월에 있었던 60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을 통해 미혼모들의 입양 상
담 서비스 경험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 7월과 11월에 실시하였던 입
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과 2009년 12월에
실시하였던 입양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입양관련법과 제도 개선 심포지움 자료집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입양
숙려제도 도입과 관련된 각 옹호집단의 입장과 어떠한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였는지 알 수 있다. 또한, 18대 301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18
대 국회 301회 본회의 회의록을 통해서는 정책중재자 역할을 하였던 국
회의원의 역할을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양인 권익증진방안,
2011년 가족법 개정 관련 회의록, 연구용역 보고서인 입양특례법 등 아
동복지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에서도 입양숙려제도와 관련된 쟁점들을
참고하였다.
또한, 문헌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정책옹호집단을 구성하고 정책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던 주요 정책행
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병행하였다. 이는 주요행위자들의 신념이나
상호작용 특성상 자료나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검토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락이나 숨겨진 의도 등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면접
을 실시하여 문헌 자료를 보완하였다.
우선, 면접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했다. 사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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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질적 연구에서는 확률표집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을 모집단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모집단에 대한 일반화
보다는 연구의 목적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사례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
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연구자는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자신이 목적으로
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특수한 사례’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조용환, 1998).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임의로 표집되는 비확률표집법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경우
에도 연구자는 표본 선택의 기준은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강현구,
2014).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고, 그 요건
에 맞는 표본 혹은 사례가 무엇인지, 왜 그 표본 혹은 사례가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괴츠와 르꽁뜨(Goets & LeCompte, 1984)는 질적 연구에서는
‘준거적 표집(criterion-based selection)’을 통해 연구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용환, 1998: 14-15에서 재인용). 준거적 표집의 방법으
로 이상적 사례의 선택법과 네트워크 사례의 선택법이 있다. 이상적 사
례의 선택법은 특정한 특성과 관련해서 최선의 사례를 먼저 선택한 다
음, 그에 버금가는 사례들을 차례로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선
택법은 한 집단 혹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집단 혹은 사람을 지명하도
록 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면접의 대상은 입양숙려제도 도입 과
정에 참여하였던 정책 행위자를 선정하고 접촉하였다. 우선적으로는 입
양숙려제도와 관련된 공청회에 발제나 토론문으로 참여하였던 단체를 고
려하였다. 여기에 해당 단체의 현재 대표 자리에 있거나, 과거에 대표를
역임하였던 이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5>는 주요 정책행위자들에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소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나요?
-헤이그입양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입양숙려제도의 도
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였나요?
역동적
요소
-많은 해외입양인들의 귀환과 양육미혼모들의 증가가 이러










-귀 단체 외에 입양정책에 대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
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었나요?
정책
신념
-귀 단체에서는 언제부터 입양숙려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나요?
-어떤 이유로 혹은 어떤 내용으로 숙려제가 도입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셨나요?
-해외입양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국내 입양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도입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대표하는 단체/같은 신념




-입양숙려제 도입과정에서 집단 간 의견이 상이할 경우, 이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집단은 누구였나요?
-이러한 조정과정의 역할이 효과적이었다고 보나요?
<표 5> 반구조화된 면접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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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기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패턴매칭, 설명하
기, 시계열분석, 논리모델, 사례통합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Yin,
2014).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설명적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규명하는데 적합한 설명하기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명하기는
패턴매칭의 특수한 유형으로, 요소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설명적 사례연
구에 적합한 분석기법이다(Yin, 2014). 즉, 한 요소와 다른 요소의 연결
적인 관계를 강조한 기법이다(김현주, 2011).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집한 문헌 자료를 연구 분석 틀에 맞추어 분류하
였다. 이후 면접 자료는 녹음과 기록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므로 녹음한
자료를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위하여 면접
직후 내용을 반복하여 듣고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
료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요소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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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소속 인터뷰 날짜
A 친생부모 단체 소속 2016. 04. 08
B 해외입양인단체 대표 2016. 04. 13
C 미혼모단체 대표 2016. 04. 16
D 입양사후서비스단체 대표 2016. 04. 22
E 친생부모 단체 대표 2016. 07. 23
F 입양부모단체 대표 2018. 04. 10
G 입양기관 실무자 2018. 04. 30
<표 6> 면접 참여자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면접 참여자 및 사례개요
1. 면접 참여자 소개
면접은 총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A 참여자는 자녀를 입양 보낸 당사
자로서, 자녀를 입양 보낸 원가족 모임에 참여도 하였지만, 미혼모 기관
에서 봉사를 하면서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느끼고 운동에 참여
하게 되었다. B는 해외입양인단체 대표로서 본인이 해외입양인 당사자이
다. 입양숙려제도 도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C는 미혼모단체
대표로서 미혼모 당사자이다. 또한, 미혼모단체 조직 초기 단계에 참여하
였으며 입양숙려제도 도입 과정에 적극적 참여 하였다. D는 입양사후서
비스단체 대표로서 해외입양인의 사후서비스 제공을 하였으며 미혼모단
체, 친생부모 단체, 해외입양인 단체의 연결고리로서 활동하였다. E는 과
거 친생부모 단체 대표로서, 자녀를 입양 보낸 당사자이다. F는 입양부




입양숙려제도는 2011년 입양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의 개정과정과 함께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을 보는 것이
적당하다. 입양숙려제도는 2011년에 도입되기 이전, 2005년부터 입양 숙
려 기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당시 최재천 의원은 입양 숙려
기간의 도입을 위해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계획하였
다(연합뉴스, 2005. 09. 02). 이는 국정감사에서 아동의 입양 동의가 1주
일 만에 81.4%가 이루어진 다는 것이 파악되었기 때문이다(한국일보,
2005. 09. 19).
그 후 2009년 국정감사에서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양친의 자격 요건
강화 및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보건
복지위원회, 2009). 구체적으로는 입양기관에서 충분한 입양 상담이 없었
으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소
개가 전혀 없이 입양을 강요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민원인 박OO과 문
OO이 입양기관과 관련한 탄원서를 보건복지가족부 신문고에 2009년 1월
16일에 제출하였다는 점과 미혼모 시설 애란원 원장의 탄원서가 2009년
2월 2일에 제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입양숙려제도 도입, 입양
기관과 미혼모시설 운영주체 분리, 산부인과 병원 등이 미혼모 거점기관
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입양숙려제도 도입
을 위해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략팀(T/F) 구성 및 운영을
계획하였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 반영하는 방
안을 검토하였다(보건복지부, 2009).
공청회는 총 3차례 였는데, 첫 번째 공청회는 2009년 2월 26일 서울 정
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입양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공
청회>가 열렸다(연합뉴스, 2009.02.28.). 2009년 7월 1일 제54차 여성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가 실시되었다. 2009년 11월 10일 입양촉진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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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는 국회 아동청소
년 미래포럼(국회의원 최영희, 이주영 공동대표)가 주최하였다. 공청회에
서 지적되었던 것은 입양 아동의 많은 비중이 미혼모의 자녀임을 고려하
였을 때, 미혼모는 사회적 시선, 아이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아이
아빠와의 불확실한 관계, 부모에 대한 죄책감 등의 스트레스로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출산 이후에도 입양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줘야 한다며 입양숙려제도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비혼모에게는 입양의사
를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발제자가 제안한 바와 같
이(개정안 제6조 4항)
즉, 입양숙려제도는 입양에 대한 동의는 아동이 출산 후 72시간이 지난
후에 성립되어야 하고, 입양이 개시되는 것은 부모의 동의 후 30일이 경
과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입양숙려제도
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친모가 30일 이전에 이의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연장을 요청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박소현, 2009). 국회에서는 여러 논의 후 7일로 결정하
게 된다.
제 2 절 정책 속성
[연구문제1]을 답하기 위해, 입양숙려제도의 정책 속성을 파악하였다.
정책문제의 기본적 속성은 해당 정책에서 장기간에 걸쳐 문제시되고 있
는 정책에 내포되어 있는 핵심문제를 말한다(임애덕, 2012). 본 연구에서
는 입양숙려제도의 핵심문제를 입양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간주하고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복리를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입양’
과 ‘친생부모와 단절로 시작되어 숙고하여 결정해야 하는 입양’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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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이처럼 입양숙려제도의 기본적인 정책 속성은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두 집단 간의 근본적인 대립으로 특징된다. 두 집단
의 이러한 대립적인 문제의식은 이들로 하여금 상이한 신념체계와 이에
기반을 둔 갈등적인 옹호 집단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김순양·이
지영, 2009).
1. 아동복리를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입양
그동안 입양은 아동 복리를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미혼모들 중에 구체적인 양육 계획 없이 양육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아동이 위험에 처해 지는 경우가 많아 아동 보호를 위해 입양
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실제로 2005년 당시, 국내외 입양아동 3,746명중 3,049명에 대한 입양
동의서가 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작성되었다. 하루 만에 입양이 동
의서가 작성된 경우가 26.2%(980건)로 가장 많았고 2일째가 23.1%(865
건), 3일째가 17.8%(666건)였다. 4~7일째는 14.4%(538건)이었고 1주일 이
후는 18.6%(697건)에 그쳤다(한국일보, 2005. 09.19). 이러한 이유는 미혼
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09년에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는데, 출산 당일 국내 입양의 동의
서가 작성된 경우는 국내 입양 아동 1,314명 중 15.1%인 199명이었으며,
출산 후 2일 이후에 동의서가 작성된 입양 아동은 324명으로 24.6%로
가장 높았다. 국내 입양 아동 중 일주일 이내에 입양 동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1,024명으로 83.3%였다. 해외입양의 경우에는 출산 당일 입양 동
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1,125명 중 325명으로 28.8%였으며 가장 높았다.
해외입양의 경우도 국내 입양과 유사하게 일주일 이내에 87.9%의 아동
들이 입양 동의서가 작성 되었다(<표7> 참고). 이렇게 출산 이후 입양에
대한 동의 시기가 빨리 이루어진 것은 아동의 보호 수단으로서 입양이














































































































































출처: 보건복지위원회(2009).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안(의안번호 1808103)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표 7> 출산 이후 입양 동의 시기
이다.
입양 동의의 시점과 관련하여 아동 보호를 위해 입양은 필수적이고, 최
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입양을 아동 복리를 위해 신속하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요보호아동의 적지 않은 숫자가 긴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
한 아동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숙려기간
동안 아이의 친모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입양숙려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요보호아동의 30% 정도가 미숙아, 저체중아, 장애아동 등 출생 직후
긴급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친모가 아동을 보
호하는 72시간 동안에는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긴급의료상황에 대처
하기 어렵고, 아동은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김영복(200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p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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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생가족과의 단절로 시작되어 숙고해야 하는 입양
입양이 아동을 보호하는 복리의 수단이기 이전에 친생가족과의 단절로
시작된다는 관점은 그보다 훨씬 더 이후에 등장한 관점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양은 비밀입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배태순, 1998). 최근에
서야 공개 입양(open adoptio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며, 우리나라에
서도 공개입양을 하고 있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권지성, 2005). 하지만,
한국에서의 입양은 여전히 입양아동과 친가족과 완전한 단절 접근법
(clean break approach)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 의
뢰 과정에서 아동을 친생모의 돌봄에서 가능하면 빠르게 분리하는 것이
목표였다(Cantwell & UNICEF, 2014). 더군다나 완전한 단절 접근법은
입양 아동에게 있어서 친생부모와 입양부모를 가지는 것이 아동의 정체
성과 성장에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어 아동에게 최선의 방식
으로 간주되었다(Triseliotis, 1991). 하지만, 이러한 완전한 단절 접근법
은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지면서 친부모와
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입양에 대하여 강조되고 있다
(Goldstein, 1973).
한편, 입양이 친생가족과의 단절로 시작된다는 관점은 아이를 입양 보
낸 친생모의 입장에서 슬픔과 상실감을 강조한다. 입양으로 자녀를 보낸
이들에게는 입양은 자신의 아동을 위한 복리가 아닌 자녀를 상실한 슬픔
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이를 금방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힘드네요..지금도 하염없
이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홀트아동복지회(2003), 2003년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상담 사례집, p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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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를 입양 보내려 하는 친생모의 슬픔은 자신의 입양 결정이 자
기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닌 회유나 타인의 강요로 인해 결정을 내릴수
록 자녀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승희, 2003;
De Simone, 1996). 즉, 친생모의 슬픔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
이 스스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을 했을 때
인 것이다. 그렇기에 입양이 친생가족과의 단절로 시작되어 숙고해야 된
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입양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시간을 가지고 숙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도가 친생모의 슬픔을 감소할 수 있는 수
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어 필수적이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입양숙려제도와 관련되어 입양에 대한 관점은 아동복지적인
측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입양과 친생부모와의 단절로 시작되
어 충분히 숙고해야 하는 입양으로 양분된다. 아동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입양숙려제도가 주는 유익보다는 아동의 유기나 건강상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입양숙려제도를 반대하
는 집단의 주요 정책 신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반면, 입양을 친생부모와
의 분리로 시작한다는 관점은 친생부모와 아동의 관계에 주목한다. 자녀
를 입양 보내는 친생모의 입장에서는 입양은 분리이자 결별인 것이다.
이에 대한 슬픔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양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입양숙려제도를 찬
성하는 집단의 주요 정책 신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제 3 절 사회조건의 변화
[연구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요소들이 정책 옹호집단
을 형성하여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사회조
건의 변화는 보다 급진적인 옹호집단 형성 배경에 자원이 되는 역동적
외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사건 또는 이슈를 뜻한다(임애덕, 2012). 본 연
구에서는 사회조건의 변화를 구성하는 세부 분석 요소를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한 해외입양인 조직 형성 및 활동’, ‘양육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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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모의 증가와 미혼모의 조직화 및 활동’, ‘자녀를 입양 보낸 친생부모의
조직화 및 활동’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1.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한 해외 입양인 조직 형
성 및 활동
1)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
해외 입양인4)의 조직화는 입양숙려제도를 찬성하는 옹호 집단을 형성
하게 하는 큰 동력으로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입양
대상 아동들의 상당수가 미혼모 아동임을 인지하고 있고, 입양의 현재와
미래에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기에(이예원, 2008)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해외 입양인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입양의 문제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해외 입양인들이 국내에서 자신들만의 조직 형성의 첫 시작은 해외 입
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던 현상, 즉 ‘해외 입양인들의
귀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 각국에 흩어져 있던 해외 입양인
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고, 이들 중 일부는 한
국에 정착하였다.
1975년부터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있는 입양기관에 방문하기 시작하
였으나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입양인들의 사후 관리를 위한 법을 명
문화한 것은 1995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였다(이예원, 2008). 이 법안은 입양기관에서 해외 입양인들을 대상
으로 ‘모국방문사업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는 당시 외무부에서 재외동포재단이 발족하고,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재외동포의 범
주에 해외 입양인이 포함되어 국내에 해외 입양인들이 귀환할 수 있는
4) 여기서 해외 입양인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유년기, 아동기 때에 해외로 입양 보내어진
입양인을 뜻한다. 국외 입양인, 해외 입양인, 국제 입양인 등의 명칭으로도 사용되지
만 본 연구에서는 해외 입양인의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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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가 개척되었다. 이로써 해외 입양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거주하는 숫
자가 증가하게 되고 집단으로서 가시화되며 해외 입양인들의 귀환이 본
격화되었다(이예원, 2008).
하지만 많은 수의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인 자조 모임이나 당사자 모임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외입양인연
대(GOAL)을 제외한 다른 단체를 찾기 어려웠다(이예원, 2008). 해외입양
인연대(GOAL)는 1998년에 미국과 유럽 출신의 해외입양인들로 시작한
단체였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른 여러 단체들이 생겼는데, 이러
한 단체들은 입양인들의 한국 적응, 친가족 찾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
였지만 입양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운동들도 함께 하였다.
대표적으로 국외입양인연대(ASK)는 2004년에 조직된 단체로서 해외입
양 폐지 운동, 미혼모와의 연대를 통해 이들과의 토론회도 함께 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TRACK)이 설립되었
다. TRACK은 입양 기록에 대한 권리 세우기, 법 제도에 개선을 위한
모임을 주도 하였다(임애덕, 2014).
해외입양인단체들은 각기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설립되었고 구성
되었다. 초기에는 입양인들의 한국 생활 적응, 한국 방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많았다. 하지만 이후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의식과 입양정책과 입양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해외입양인 단체는 한 개인의 목소리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여러 해외 입양인들을 대표하게 된 것이다.
2)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으로의 귀환과 조직화는 입양정책에 있어 ‘당사자’
로의 참여가 있다는 점에서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위해 새로운 국면으로
작용하였다. 그 이유는 해외 입양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입양에 대한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히 전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동안 한국 입양제도의 변화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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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있어 해외 입양인들의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입양기관 관계
자, 관련 분야 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녹아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입양숙려제도에는 입양인들의 역할과 조직화가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랙(TRACK)으로 대표되는 입양인 단체가 입양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였다.
입양인 단체 중 하나인 트랙(Track)은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입
양인 권익 증진 방안에 대한 옴부즈맨을 신청을 하면서 1-8개의 요구사
항을 들고 간다. 이중 5번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한국 정부가
한국인 부모와 아이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사립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을 보낼 것을 권장했을 경우, 정부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즉, 입양상담 과정에서 양육을 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입
양을 권했다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 옴부즈맨은 두 가지 의의가 있다(Trenka, 2011). 첫 번째로는, 해외
입양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있던 개인적인 의문들과 사적인 영역에서 이
루어진 담론들이 공적 기관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즉, 그동안 해외
입양인들은 주로 당사자 조직이나 사적인 포럼에서 입양절차 상 문제점
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그것이 공적인 영역으로 확산이 되었다
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옴부즈맨을 통해 입양 제도에 대한 해외 입양인
들의 문제제기가 공론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복
지노동민원과의 오상석 위원장이 2009년 입양 특례법 개정 공청회에 참
여했다는 점이다. 즉, 국가 정부 기관인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이 이슈에
대하여 참여 할 수 있을 만큼 이슈화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 제기를 통한 문제제기가 지속되
자, 이에 대한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
다. 실제로, 입양숙려제도와 관련해서는 입양의사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즉, 입양의사결정 동의서는 출산 이후에 작성되고
있음에도 실제 입양의사결정이 출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여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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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와 법률에 대한 국제적 비교 활동
해외 입양인 단체에서는 한국의 입양제도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며 한국의 상황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실제
로 입양숙려제도의 경우 스위스, 미국, 독일 등의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
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해외 입양인 단체에서는 한국의 입양 제도가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
다. 이들은 자신들의 다른 국가의 입양숙려제도 도입 상황을 비교하고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을 주장 하는 데에 근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입양숙려제도 자체는 국제적으로
많이 도입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차용하
고 그것을 한국에 소개한 것이죠. 다른 나라들도 하고, 좋은 목적이
있는데 한국의 입양 제도를 좀 더 근대화, 최신화 할 필요가 있었어
요.(참여자 B)5)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입양숙려제도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는
산후 6주(Central Adoption Authority of the Swiss Confederation,
2017)라는 기간을 입양숙려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이보다 좀
더 짧은 기간인 4일을 법률로 구체화하고 있다(Parliament of Australia).
독일 같은 경우는 입양 숙려 기간을 하루로 규정하고 있다(Dethloff &
Martiny, 2011). 미국의 같은 경우는 주마다 상황이 달랐다. 오하이오주
와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아동이 출산 후 72시간 뒤로 입양 동의를
하도록 명시하였다(Rev. Code § 3107.08; A, Cons. Stat. Ch. 23, § 271
1)6).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48시간 뒤로 규정하고 있었다(Rev. Code §§
5) 연구 참여자 B 같은 경우, 해외입양인으로서 한국어보다 영어로 인터뷰하는 것이 본
인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기에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 B의 인터뷰 내용은 연구자가 해석한 내용인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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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080; 26.33.160)6). 이렇듯 주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숙려기간이 정해
져 있으며 아동의 출산 이후로 동의서 작성을 규율화하고 있다.
4) 다른 정책행위자들에게 자극제로서의 역할
해외입양인 단체는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위한 옹호집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 미혼모와 같은 다른 정책 행위자들과 연대하였다. 해외 입양인 단
체는 미혼모들에게 문제점을 먼저 공유하고 그들을 지지해주었다. 미혼
모들 당사자 단체가 서로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집단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외입양
인 단체에서는 힘을 실어 주었다. 즉, 해외입양인 단체는 미혼모 단체의
또 다른 지지체계다.
그런데 입양인들이 문제점들을 제시해줬고, 그게 나의 문제였던거죠
저는 아직도 (..) 제 아들이 0월에 태어났거든요, 저는 아직도 트라우
마가 있어요. 그 떨어져있던 십 몇일의 기억들이 그러니깐 너무 억울
하고 분하다 왜 이런 상황일까 입양인들이 먼저 문제점을 얘기 했고
거기서 같이 들여다보니 어 정말 문제가 있는거에요(참여자 C)
미혼모들은 그들만의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자체적
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와 참여가 필요했고,
우리 단체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죠(참여자B)
해외 입양인들이 미혼모들과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미혼모 집단과의
연결 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입양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이 미
혼모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해외 입양인에게 미혼모는 자신들의 어머
니로서 느껴지고, 미혼모들에게는 해외 입양인이 자녀로 느껴지기 때문
6) 자세한 내용은 https://adoptionnetwork.com/adoption-consent-laws-by-stat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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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서 남들과는 느끼지 못하는 ‘끈끈함’이 있
다고 한다. 또한,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되었
다고 한다.
해외입양인 단체는 미혼모가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는
집단임을 알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서
로 연대해 나갔던 것이다. 반대로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해외 입양인들로서는 미혼모들과의 연대
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Heit,
2013). 이는 향후 입양숙려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하나의 입양숙려제도
를 찬성하는 옹호집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면서 미혼모들을 생각할 때 내 엄마도 미혼모였을 확률이 90%잖
아요 그러다보니깐 미혼모들에 대한 걸 많이 도와줘요...(참여자 C)
약간 그런 해외입양인과 미혼모들은 서로에 대한 끈끈한 애정 애착이
있는 것 같애요 입양인들은 미혼모들을 볼 때 나의 엄마모습을 보는
거고 미혼모들은 내가 못 키웠으면, 입양을 갔으면 저렇게 클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나도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키우고 있는데 저
들 엄마는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약간의 안쓰러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끈끈한 것 같애요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죠 (중
략..)그렇게 해서 연대가 된 것 같애요.. (참여자 C)
미혼모뿐만 아니라 자녀를 입양 보낸 친생모들에게도 해외 입양인들은
자극제가 되었다. 그동안 자신들의 경험담을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한 친
생모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던 것은 해외 입양인들로 인해 자
신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리고 나 때에는 조금 더 입양인 당사자들이 소리를 내기 시
- 53 -
작한 때였어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도 소리를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벽이 높잖아요. (참여자 A)
요약하면, 해외 입양인들의 귀환은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들의
귀환과 함께 해외입양인 단체가 만들어졌다.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는
입양숙려제도에 도입과 관련하여 해외 입양인을 대변하여 자신들의 목소
리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입양숙려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또한, 미혼
모, 입양을 보낸 친생모들을 비롯하여 다른 정책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정책 행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옹호
해주었다. 이를 통해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옹호 집단이 형성할
수 있고, 이들 옹호 집단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외 입양인
들의 역할이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양육미혼모의 증가와 미혼모의 조직화 및 활동
1) 양육미혼모의 증가
양육미혼모의 양적인 증가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세
력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이다. 즉,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양육미혼
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으로 미혼모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
다. 양육미혼모들의 숫자 증가는 입양숙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활동한
미혼모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입양 상담과 입양 절차를 공유하면서 이
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한 것이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가장 큰 사건이라
고도 볼 수 있다.
미혼모들은 과거에 자녀를 입양시키는 경우보다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미정 외, 2009). 2005년 미혼모시설 실태조사의 결
과에 따르면, 이전에는 입양을 선택하는 미혼모들의 비율이 90%이상으
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2005년 당시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들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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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정도,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들이 30%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혼모시
설 입소자 중 양육을 원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1.2%, 2000년에는 8.6%,
2001년에는 11%, 2005년에는 31.7%로 급증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05).
이러한 증가 현상에 대하여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
면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미혼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 정
책 수단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는 여러 방법으로 출
산율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결혼 제도 밖에 있는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자성적인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이현주·엄명용,
2013). 이러한 수치는 인터뷰 참여자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데, 1990년
도에는 시설 입소자 중 대부분이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한다. 그랬기에
그때는 입양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하고, 심사숙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
었으며, 당연히 미혼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는 입양밖에 없었다
고 회상한다.
내가 아이를 입양보낼 때는 90년도에 보냈으니깐요.. 26년, 27년되죠..
그때만 해도 미혼모들은 거의 대부분 입양이었어요.. 숙려제에 대해서
생각할 저기가 없었어요.. (참여자 A)
2) 미혼모의 조직화: ‘나의 문제’를 함께 싸우기 위해
미혼모 당사자 조직이 설립된 후 미혼모들에게 이러한 단체들은 자신들
의 의견을 표출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손승영,
2017). 대표적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007년 리차드 보아스
(Richard Boas)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보아스 박사는 한국에서 여자아
이를 입양하고 나서 국제입양의 옹호자가 되었다. 하지만 보아스 박사의
관점은 2006년 미혼의 임신한 여성들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하였다. 미
혼모들이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
도 양육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2007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
크를 설립하게 되었다(중앙일보, 2010. 02. 23). 이후 한국미혼모지원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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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에서는 미혼모 권익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 미혼모 지원을 좀 더 효
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당사자등과 연계를 하며 미혼모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조직이 설립자의 지원 아래에 조직이 되었다
면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같은 경우는 미혼모 당사자가 직접 조직을 한 경
우이다. 한국미혼모지원가족협회는 미혼모 당사자가 직접 조직을 해서
단체를 운영하는 첫 번째 조직이다(Heit, 2013). 이 단체는 미혼모시설인
애란원에서 함께 거주한 미혼모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경우이다. 한국미
혼모가족협회는 2009년 3월에 조직되었는데 한 미혼모 시설에 있는 미혼
모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임신한 미혼 여성들, 미혼모들과 그
자녀들을 옹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2009년도에 시작했고요.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은 각자 다
다르겠죠. 초창기 멤버가 7명, 8명 정도 됬던 것 같아요 이걸 뭐 미혼
모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자는 자기들 상황에 따라 다 달랐겠죠. 저
도 물론 마찬가지고 어쨌든 부당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C)
특히 미혼모 당사자 단체를 조직할 때, 미혼모들은 자신이 경험한 입양
상담 과정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참여자 C는 이런 입양 상
담 과정에서 충분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고,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했던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2009년 국회에서
있었던 사례발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한 대 맞은
기분’이라고 표현할 만큼 새로우면서도 놀라운 부분이었다. 미혼모로 아
이를 출산하였고 자신의 아이를 입양 하려고 결정한 참여자 C는 출산
이후 얼마 안 되는 시간 이후에 입양 기관에서 바로 자신의 아이를 ‘데
려갔다’고 표현하였다. 즉, 자신의 아이는 낳자마자 자신의 아이가 아닌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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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애를 보냈을 때 아침에 애를 보냈어요. 새벽 2시에 났는데 아 3
시에 났는데 11시도 안돼서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깐 12시 전에
오전 중에 데리고 간 거예요 볼 수 있는 시간이 애 태어나자마자 정
신 하나도 없을 때 보고 애 갈 때 본 게 다거든요(참여자 C)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미혼모가 있다는 것은 참여자 C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또한, 이 경험을 포럼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내 경험이 우리 경험으로 확산되는 경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구체적으로,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방안 포럼’에서 미혼모가 경험한 입
양 상담 사례에서 본인들이 경험한 입양 상담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였다.
한 사례에서도 미혼모가 입양 기관으로부터 입양 동의서를 출산 전에 서
명하도록 권유받았다. 또한, 미혼모들은 입양 기관으로부터 입양이 아닌
양육에 대한 상담은 전혀 받을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입양 기관의 편
의 상 입양에 대한 상담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더불어 미혼모들은
막상 아이를 출산하게 된 이후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주어진 이후에 입양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양을
숙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왜 입양이 숙려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근거를 자신들만의 그리고 동료들의 경험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기관 모두 첫 방문 때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각서를 들고 와서 첫
상담에서 바로 양식을 작성하기를 권했습니다(중략) 저는 만삭인 상
태에서 입양상담을 받은 것인데 입양 상담 시 제가 입양결정을 한 것
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서를 저
에게 들이 밀면서 작성하라고 권했습니다. 입양 결정을 아직 하지 않
았다고 하여도 우선 입양동의서와 친권포기서를 작성을 하면 입양 결
정 후에 사인을 하면 된다고 하며 권했습니다. (최형숙(2010).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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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 방안.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pp.51.)
참여자 C씨 뿐만 아니라 입양 동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아이를 입양
보낸 후 되찾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실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 2008년 5월, 미혼모인 박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입
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고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입양 기
관과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등장하였다(프레시안, 2009.02.26). 즉,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아이의 입양 동의서를 출산 전에 작성하
게 했다는 점과 출산 직후 바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점이었다. 이
런 문제를 미혼모 한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한 것이 아닌 미혼모 집단 공
동의 문제로 간주하게 되었다.
지금 미혼모 가족협회 설립당시에 그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운동도 같이 하러 다녔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입양기
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들 밖에 거의 없었는데 거기 문을 두드려서
배가 산만한 아이들이 아니면 엄마들이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을
하면 문 앞에서 말하자면 입양 동의서 사인을 한거에요 임신 5개월,
임신 6개월인데 (중략..) 문을 두드리면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입양동
의서를 쓰고 친권포기각서를 쓰고 들어오는거에요 들어와서 낳으면
official 한 것을 쓰고 그러는거에요 (참여자D)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처음에는 ‘미스맘마미아’라는 온라인 카페로 시작
되었다. 온라인 카페는 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에 대하여 대항하고 낙인화
된 정체성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Chun, 2006). 따라서 기존 사회의 편견과 낙인의 과정을 겪
고 있는 미혼모들은 온라인 카페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것
이다. 이 카페는 처음에는 친목 중심의 공동체였지만 이후 회원들과 함
께 월례 강의와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단체로 발전하게 되었
다. 이후 2012년 여성가족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한 이후 한부모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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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책논의 및 간담회, 미혼모 인식개선 캠페인 등 정책적 개선과 시민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당사자 조직의 설립은 처음에는 조직 회원들 간 지지해주는 자조 모임
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당사자 조직은 자조 모임에서 발전하여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 서비스를 요구하고 입양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도 대
중 앞에 드러내게 되었다(이해진, 2014). 즉, 자신들의 경험을 공론화하면
서 사회 성원으로서의 정당한 요구를 하는 활동으로 발전 한 것이다(김
혜영, 2013).
요약하면, 양육을 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한 것은 미혼모의 조직화로 이
어졌다. 이후 미혼모들의 당사자 모임은 자조 모임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단체로 성장하였다. 미혼모 조직은 자신들이 경
험하였던 입양 상담 과정이나 입양을 잠시 동안 보냈을 때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입양숙려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는
향후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옹호집단에 미혼모들의 경험은 입양
숙려제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로 입양과 양육을 경험했던 이
들의 체험이 정책 옹호집단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
는 역할을 하였다.
3. 자녀를 입양 보낸 친생부모의 조직화 및 활동
1) 온라인 모임으로 출발한 친생부모 모임
입양인 친생부모들의 자조모임은 2001년에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등
장하였다(김호수, 2008). 입양인 친생모의 모임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
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였다는 다른 이들의 부정적
인 시선과 편견 때문에 자신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입양미혼모들, 특별히 나처럼 입양을 했는데 가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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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훨씬 더 행동에 제약이 많아요. (참여자 A)
근데 우리 원가족들은 다 남 시선 때문에 다 숨기고 있어요 내가 하
다 못해 XX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거기서 못해요 얘기
못해요. (참여자 E)
입양인 친생모 온라인 카페 <아이를 입양 보낸 생모들의 슬픈 사랑이
야기>가 입양 생모들에 의해 직접 조직되었고 현재도 400명가량의 회원
이 활동하고 있다(http://cafe.daum.net/Adopteesmam).
2) ‘민들레회’의 조직과 시작
오프라인 모임으로는 ‘민들레회’라는 입양인 원가족 모임이 시작되었다.
‘민들레회’는 2007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2014년부터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민들레회’는 해외입양인의 친생부모들과 원가족
들이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해당 모임은 우리나라 입양역사
에서 거의 최초로 해외입양인 친생부모들과 원가족들이 함께 하는 자조
모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강태인, 2015).
그런데 이 홀씨가 아무 때나 흙만 조금만 있으면 돌 틈에서 하다못해
그런 데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잘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민들레잖아
요 그래서 딱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민들레회를 결성을 하게
된거에요 명칭을 민들레회로 붙인거죠(참여자 E)
‘민들레회’는 친생모인 N씨가 입양 보낸 자신의 자녀를 다시 만나게 되
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다큐멘터리를 찍는 데 참여하게 되면서 다른 친
생모들과 그 경험을 공유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제가 XX년 O월달에 우리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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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에 이OO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오고 그러고 나서 (중
략...)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계속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했죠 C시와 S시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럴게 아니라 엄마들
을 만나서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참여자 E)
이후 해외입양인연대(GOAL) 직원의 소개로 서너 명의 생모들의 자조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이들은 2006년 5월 제1회 입양의 날을 맞이
하여 해외 입양 한인들의 쉼터인 비영리단체 ‘뿌리의 집’과 ‘해외입양연
대(GOA'L)’, ‘여성신문사’는 6월 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제1회 입양
의 날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연합뉴스, 2006.5.8.). 여기에서 해외입양인
친생모들은 입양생모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되었다(오마이뉴스,
2006.5.9.). 이후 2007년 8월 1일 ‘민들레회’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처음에 4명이서 시작이 된거에요 그냥 이렇게 만나서 우리 회비를 2
만원씩 걷어서 만나서 밥을 먹고 그 친목을 다지자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거에요 그러다가 민들레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넷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연결 연결이 되었어요(참여자E)
이들 친생부모의 모임이 조직화 된 것은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위해 실
제로 입양을 보냈던 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미혼모 조직에 속해 있는 미혼모들은 비교적 단기간 자
신의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경험을 했음에도 현재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들이 조직한 것이다. 반면, 친생부모 모임은 아이를 입양하고 재회를
하였거나, 재회하지 못한 이들이다. 즉, 입양 제도에 있어서 그동안 소외
되었던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단체가 조직된 것만으로
도 입양숙려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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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들의 아픔 공유
이들은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비롯하여 자신들과 같이 자녀들과 헤어지
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미혼모 생활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미혼모
들과 만나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활동도 하였다. 친생부모 조직은 자신들이 과거에 자녀를 입양 보낸 것
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아픔으로 선택되어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였
다. 이를 통해 입양이 친생부모 입장에서는 아픔이자 슬픔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또한 미혼모들을 비롯하여
다른 이들에게 확산될 수 있었다.
미혼모단체에 제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절대 입양은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내 자식을 끼고 있으면 성장과정이나
모든걸 다 내 자식이니깐 천륜은 안 끊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는 천륜
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하는 아픔이다 땅속
에 눈을 감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가 되어야 끝나는 거지
살아있는 한은 그 아픔은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나고 나면 끝나
는 것 같죠 새로운 아픔이 시작이 되어요. 새로운 아픔이 처음에는
우리 아들 만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또 새로운
아픔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가져갈 아픔이다 그러니깐 이 아이들을 혼자라도 키워라 (참여자 E)
친생부모 모임의 조직화는 미혼모나 해외입양인 조직에 비하면 조직의
규모가 작다. 또한, 조직의 활동 범위도 좁은 편이다. 하지만, 친생부모
조직화는 자신들이 자녀를 입양을 보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들의 경험은 입양은 친생 부모와의 단절이라는




-관련 제도 비교 연구
-다른 정책 행위자들의 자극제
미혼모단체 -실제 자신들의 입양 상담 경험 공유
입양을 보낸
친생가족 단체
- 자녀를 입양 보낸 자신들의 아픔 공유
<표 8> 사회조건 변화에 관여한 단체 및 역할
정리하면,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위해 영향을 준 사회조건의 변화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현상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 첫 번째로는, 해외 입
양인들의 조직화와 활동이다. 이전에는 입양 관련 정책에서 해외 입양인
의 목소리가 등장하지 않았던 반면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이들 목소리가
등장한 것은 해외입양인 단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해외 입양인 단체는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 돌아와
자조 모임을 형성하고 입양인들 간의 정서적인 교류로 시작하였다. 이후
해외 입양인단체들은 입양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조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한국 정부를 향하여 자신들
이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옴부즈맨을 신청
하였다. 이로 인해 입양숙려제도 도입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필요성이 부
각될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인들이 거주하면서 경험하
였던 여러 나라의 입양숙려제도와 관련한 국제적인 비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해외 입양인들은 미혼모와 자녀를 입양 보낸 친생부모와
같은 다른 정책 행위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지자 역할을 하였다. 특히 미혼모들이 자신들의 입양 상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용기를 전달한 이들도 해외입양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양육 미혼모의 증가와 미혼모의 조직화 및 활동이다. 양육
미혼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들이 겪었던 문제가 다시금 되풀이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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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력하는 일환으로 미혼모 당사자 단체가 설립되었다. 이들 미혼모
단체는 특히 자신들이 입양 상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불합리함
과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입양을 강요받았던 지난 세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입양 보낸 친생 부모의 조직화도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던 사회 조건의 변화 중 하나이다. 기존에 입양 정책
에서 과거에 자신들의 자녀를 입양 보낸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목
소리를 내지 못한 이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서 입양은 최대한 심사숙고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즉, 기존에는 등장하지 않은 입
양인의 친생부모들이 조직화됨으로서 자녀를 입양으로 보내는 것은 아픔
과 슬픔이라는 것이 다시금 부각될 수 있었다.
제 4 절 사회문화적 가치:　입양에 관한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
[연구문제 2]를 답하기 위해 입양에 관한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옹호집단을 형성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의 요소를 발견하였다. 입양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언론 보도와 문헌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과거에 해외 입양이 대
다수였던 점에 착안하여, 해외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후 국내 입양
과 미혼모의 양육에 대한 가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1. ‘아동 수출’로 비판 받은 해외입양
1950년대에 입양은 전쟁고아, 혼혈 아동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국외
로 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 아동복지 시설의 수용능력이 감소하는 데에 반해 요보호 아동이 계
속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 입양이 증가하게 되었다(정기원·
김만지, 1993). 하지만, 뉴욕타임스에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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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을 전후하여 한국을 ‘고아 수출 세계 1위 국’으로 지적한 후 국내에서
도 해외 입양에 대한 비난 보도의 시위를 당겼다(한겨레, 1989.02.10). 특
히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에 대하여 묵인하고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 기사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언론들도 경제성장과
국제적인 행사를 치른 우리나라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며 비난의 보도가
높아졌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에서는 “올림픽까지 치른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이 1등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동아일보, 1991.11.10.)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체면과 의무
가 있는 법이다. … 지키지 못한다면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빈축을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다(조선일보, 1990.11.27., 정기원과 김만지, 1993에서
재인용)라는 논리로 정부는 해외 입양에 대한 감축 시도를 하려고 하였
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의 해외입양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국제 박람회
같은 행사를 개최할 만큼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 위상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치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상을 국가 이미지의 손상으로
보았다.
2.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해외 입양 비판 강화
2000년대에는 국내의 저출산 현상으로 해외 입양의 비판이 한층 더 강
화되었다. 199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약 1.7명에 이르렀다가 2001년에는
1.3명으로 급감하게 된다([그림5]참고).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저출산 문
제가 대두됨에 따라 해외 입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왔
다. 즉, 해외 입양을 통해서 우리나라 밖으로 아이들이 ‘보내어지는’ 현상
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헤럴드POP, 2006). 좀 더 급진적으로 국회에
서는 고경화 위원장을 필두로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하
였다. 그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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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해외 이주서를 내주는 것은 모순적”이다 라며 해외 입양을 전
면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해외 입양에 대한 비판 강도를 조
금 더 강화 할 수 있게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문제와 해외 입양을 연결해 주요 정책 의제로 제시하게 되었다.
[그림 5]. 199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시도 합계출산율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vw_cd=MT_ZTITLE&list_id=A21&seqN
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 2018년 5월 3일)
3. 해외 입양의 대안인 국내 입양 증진 방안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국내 입양이다. 고
아수출국의 부끄러움을 씻고 국내 입양을 범국민 운동으로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시도되었다. 일례로 1989년에 해외 입양을 반대하는 작가와 교사
백 명이 주축이 되어서 사랑의 부모 찾기 운동을 벌였다(동아일보
1989.03.29). 하지만, 이러한 범국민 운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은 가문
의 대를 잇기 위한 비밀입양이 대부분이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국내 입양은 증가하지 않았다(동아일보, 1999.10.20).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비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높아 절반
이 넘는 약 56%를 차지하였다. 2000년부터는 정부에서 또다시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 측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국내 입양을
증진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2004년에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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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입양의 날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문화
일보, 2006.05.10). 그 결과, ‘우리가 낳은 아이를 우리 손으로 잘 키우자’
라는 슬로건으로 2006년 5월 11일 입양의 날이 제정되었다. 2007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에 따
라 2007년 해외입양 아동 수는 1,264명으로 전년대비 33.4% 감소하였다.
즉, 2001년 이후 그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국내입양의 절대적인 증가라기보다는 해외입양의 감소라고 해석하는 것
이 더 적합하다(김유경·임성은, 2011). 미혼모의 자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방법을 주로 해외입양으로 선
택해왔던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 입양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제도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4. 미혼모의 자녀 양육 담론 등장
대부분의 입양 대상 아동이 미혼모의 아동인데, 미혼모는 입양을 고려
하며 출산을 하는 경우, 양육을 고려하여 출산하는 경우, 입양과 양육에
대한 갈등을 하며 출산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성정현 외, 2015). 하지만
과거에는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양육하지 않고 대부분 입양을 보
냈었다. 특히 미혼모가 아기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여 아이를 새로운 가
정에서 양육함으로써 미혼모가 겪는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줄일 수 있
기 때문에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것이 낫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정기원
& 김만지, 1993). 비단 미혼모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이것은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를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혹은 ‘아기의 장래를 위해서’라
고 답한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그 당시에 미혼
모에게 아이의 임신과 출산은 “죄책감과 정서적 혼란으로 자신의 삶을
옭아매고 파멸시키는 문제로 생각한다”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상담은 최대한 이별을 어떻게 잘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것
이 아이와 미혼모 두 명에게 서로 행복한 것으로 여겨졌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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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1. 29). 이뿐만 아니라 입양을 보낸 미혼모가 양육하고 있는 미혼
모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lmuss, Namerow, & Bauer, 1992). 이러한 것을 볼 때 과거에는 미
혼모와 미혼모의 자녀를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은 입양으로 여겨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혼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임해영·이혁구, 2013).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평균적 성인
생활의 필수조건이고, 온전한 가족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완성되며, 자녀
의 양육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친모에 의해서 돌보는 것이 좋고, 어머
니는 본능적인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지배적인 생각으로 그 위력을 발
휘하게 되었다(노영주, 1998).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미혼모에게도 적용
이 되어 미혼모 또한 자신의 아기를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본능적
모성을 가진 존재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비록 정상가족의 규범은 아닐지
라도 미혼모의 아기도 입양이 되어서 남의 손에서 키워지는 것보다 친모
에 의해 직접 양육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담론을 출현시키고
있다(이은주, 2013; 임해영·이혁구, 2013). 기존에는 미혼모에게 입양이라
는 선택지만 주어졌다면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라고 할지라도 남의 손에
서 키우는 것보다 친모에 의해서 직접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담론이 출현하였다. 대중매체에서도 미혼모는 혼자서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여성으로 이미지화되었다(김혜영 외, 2009).
따라서 미혼모들이 입양이 아닌 자녀를 양육하도록 지원하고 더 이상
미혼모들이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것만이 선택지가 아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혼모들이 출산한 이후에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고민할 때 양육도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보다 양육
을 선택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정책들은 미혼모가 직접 양육하
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사회적인 가치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실현되었다.
미혼모가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것이 아동을 위해서도 더 적합하다는
사회적인 가치의 다양화는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혼모가 입양과 양육 사이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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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상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
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입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다양화는 기존의 해외입양에 대
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의 해외입양은 높아진 국
격에 적합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비난받아왔다. 특히 이러한 비난의 강도
는 저출산 시대에 맞추어서 더욱 심화되었다.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아
동 보호 수단이었던 해외 입양은 국가의 이미지 타격, 저출산 사회에서
의 당위성 부족이라는 현상으로 비난받게 되었다. 이후 아동 보호는 해
외 입양 대신 국내 입양의 증진 방안이 모색되었다. 하지만 친모에 의해
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미혼모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미혼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가 더욱 증가한다. 그렇기에 미
혼모들이 자녀를 무조건 입양 보내는 것보다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가치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서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
하게 되었다.
제 5 절 법적 구조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관련하여 정책
옹호집단을 형성하게 했던 요소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숙려제도 도입과 관련된 논쟁은 법적 구조 속에서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해외 입양과 관련한 『헤이그국제아동협약』과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가입 권고 요청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은 해외 입양의 아동에
대한 안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약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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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그리고 국제법에서 인정된 그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면서 이
루어지도록 보호조치를 확립함이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탈
취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도록 체약국간에 협력체제를 확립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제 1조).
『헤이그협약』 제 4조에 따르면 아동의 국제입양 요건은 첫째, 아동이
입양에 적격(adoptable)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출신국 내에서의 아동의
위탁 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
다고 결정했을 것과 입양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
다.
『헤이그협약』에서 입양숙려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입양에 관한 동의의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1) 입양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사람, 단체 및 기
관들이 그에 필요한 상담을 받았고, 동의의 효력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받았다는 것 2) 자유의사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동의하였고 이를 서
면으로 표시하거나 입증하였다는 것 3) 이 동의가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
급이나 대가에 의해 기인한 것이 아니며 또 철회되지도 않았다는 것 4)
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오직 아동의 출생 후에 부여되
었다는 것이다.
입양에 대한 상담과정도 중요하다. 즉 입양으로 인해 출신 가족과 아동
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자유의사란 사기, 강
박, 착오 등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를 말한다(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8). 더불어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미
혼모들이 자녀의 입양을 결정할 때 입양기관으로부터 더 부유한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는 무언의 압박과 같은 동의를 유인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이경은, 2017). 또한, 친모의 입양 동의 시기도 중요하
다. 입양 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에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는 특히
미혼모들이 출산 전에 긴장, 불안 또는 압력에 의해 그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급한 동의를 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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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서 입양 동의에 관한 규정은 입양숙려제도의 필요성을
법적 구조 속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입양숙려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한국
에서는 입양의 동의와 관련되어서 상담 내용, 친모의 입양 동의 시기를
규율 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헤이그협약』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는
데(김상용, 2010), 『헤이그협약』 가입은 입양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
권보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많은 수의 한국 아동이 해
외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헤이그협약』에 가입함으로 한국 아동들이 안
전하게 입양될 수 있는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 기존에 한국은 입양
아동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미국이 입양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김상용,
2010). 하지만, 2008년 4월 1일부터 미국에서 헤이그협약이 가입된 이후
부터 그러한 이유로서 『헤이그협약』 가입을 미루기는 힘들어졌다.
『헤이그협약』 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협약인 『아
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조항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5년 4월 11일 결정에서 유엔아동권
리협약 제 21조의 성실한 이행 및 해외입양아동의 보호와 사후권리를 위
하여 입양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5.04.12.).
국회에서도 최영희의원 외 13명의 의원들이 2010년 5월 11일에 『헤이
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하였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였던 유엔아동권리
협약에서의 가입 권고와 함께 “지난 60년 동안 약 17만명의 아이들이 해
외 입양으로 국가를 떠났고, 1993년 체결되어 현재 78개국이 가입되어있
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가입했다”는 근거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촉구하였다.
정리하면, 입양 동의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헤이그
협약』은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입양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상담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야 하는 것과 입양 대상 아동의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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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협약 가입 권고 요청하였다. 한국이 헤이그협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필요한데, 입양 숙려 제도가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
는 자는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다’는 제 20조 4항이 신설되었다. 즉, 입양기관은 미혼모자가족
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부분 개정은 “미혼모가 입양보다 출산과 양육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
고...(중략) 입양기관의 장이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
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혼모가 신중하게 양육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개정되었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에서 아동을 입양 보내는 비율이 일반 시설에 비해 3배가 되
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최영희, 2011). 즉 입양기
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 시설에서 양육보다 입양을 우선적으로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미혼모가 신중하게 양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성정현 외, 201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부분 개정으로 인해 미혼모들이 양육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입양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입양에 대하여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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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입양기관의 미혼모 시설
운영 금지 조치는 각 정책 집단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입양에 대한 부당한 강요가 존재하였다
는 점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부분이기에 입양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리하면 『헤이그협약』에서는 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모가 입양
의 효력과 자유의사로 동의해야 하며, 동의 시점이 아이의 출생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한
국 사회에서 아동이 출생하기 전에 입양 동의를 받고, 충분한 상담과 시
간이 없이 동의가 이루어진 현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특히, 협약 비준을 위해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입양 기관이 미혼모 생활
시설을 운영을 금지된 것도 입양에 대한 동의가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양숙려제도는 두
가지의 법적 구조 안에서 도입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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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입양숙려제도 도입에서의 정책옹호집단의 역할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 옹호
집단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찬성과
반대했던 각각의 옹호집단의 구성, 정책신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
한, 이 두 집단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청회장에서의 내용과 정
책중재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1. 입양숙려제도 도입 찬성 옹호집단
1) 입양숙려제도 도입 찬성 옹호집단의 구성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찬성했던 정책옹호집단의 구성은 미혼모단체로 대
표되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자녀를 입양 보낸 친부모가족협회 ‘민들레
회’, 해외 입양인단체 ‘ASK’와 ‘TRACK’, 이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
해외 입양인 사후 서비스 단체인 ‘뿌리의 집’으로 되어있다. 또한, 이들의
생각이 담긴 제도가 가능하게 하는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었다. 이들은
같은 신념 아래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앞장섰다.
특히 해당 옹호집단은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정책신념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 구성원은 집단 연대감과 정체성을 가지며 이를 중심으로 집단 세력
화하는 집단의식을 공유한다(김재민, 2016). 이러한 집단의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서로 교류하며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
2) 구심점이 된 ‘뿌리의 집’
이들 옹호집단이 형성 하고,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뿌리의
집’이라는 해외입양인 사후 서비스 단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뿌리
의 집’의 대표를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과 아픔을 공유하였다. ‘뿌리의 집’
이 구심점이 되어서 해외입양인 당사자 조직, 친생부모 조직, 미혼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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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서로 연대할 수 있었다.
‘뿌리의 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인 동시에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이었다. 이곳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미혼모, 해외입양인, 친생부모가 서로
만나서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곳이다(Heit, 2013). 이런 공간과 중심
이 된 단체의 존재가 이들이 더욱 곤고하게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
다.
뿌리의 집이라는 그 공간과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
원체 이쪽으로 열심히 하시니깐 (참여자 C)
3) 국회의원과의 정치적 접촉
입양 숙려 찬성 옹호집단은 국회의원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렇기에
입양숙려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국회의원과 정치적 접촉을 함으로
써 자신들의 필요를 제도화하였다. 특히 최영희의원은 제18대 국회 보건
복지회위원,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입양숙려제도가 보건복
지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최영희의원과의 연결은 입양 숙려
찬성 옹호 집단에 큰 지지가 되었다.
Track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을 때 Track의 사무실을 서대문에 있는
어느 시민단체에다 두고 있었는데 그 시민단체 사람들이 약간 운동권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영희의원을 우리가 잘 아니깐
한번 소개를 시켜줘서 최영희의원한테 간거에요...아는 사람이 그 사
람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죠 그렇게 해서 갔어요 (중략..)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었어요. 입양인의 권익.. 그런데 그 때 최
영희의원하고 연결되고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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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단절(separation)’이라는 정책신념으로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집단들은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단
절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정책 신념으로 함께 연대하고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즉, 입양은 아동을 위한 복리의 방법이기 전에 아이를 어쩔 수 없
이 키우지 못한 어머니와 그 아이와의 단절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렇
기에 입양숙려제도 도입으로 입양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당신은 불법 이민자입니까? 이런 매일의 질문 속에서 하루에
도 자기의 입양사실에 대한 private life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해야 하는 삶의 세계를 계속 사는데 이
거는 복리가 아니다 복리의 문제가 아니라 separation으로 출발된 문
제다(참여자 D)
5)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입양숙려 찬성 옹호집단은 입양 특례법 개정 촉구와 입양숙려제도 도입
을 위한 기자회견, 친생부모와 입양인 재회 영화 상영 등의 행사를 개최
하였다(연합뉴스, 2010.05.09). 이러한 행사에 입양과 관련된 입양인, 친생
부모, 미혼모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였다.
6) 나의 선택이 정말로 나의 결정이 되기 위한 입양숙려제도
입양숙려제도를 찬성하는 옹호집단은 공동의 문제로 인식했던 입양 동
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참여자 B는 입양 상담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 없이, 자발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간의 부족은 결국 내가 결정한 것에 대
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출산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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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지적하
고 있다. 그렇기에 입양숙려제도는 아이를 포기하는 한 사람이 실제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입양 보내는 일에 대하여 충분히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제도였다.
여성들이 출산할 당시에 자신들이 어떤 큰일을 결정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충분한 설명이나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기간인 것이다. 어
머니가 아이를 강제적으로 맡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이다(참여자
B)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정책옹호집단에서는 입양숙려제도의 기
간을 처음에는 3개월로 주장을 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7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할 만큼 입양숙
려제도를 3개월의 기간으로 주장하였다. 이 기간은 산모가 몸을 회복하
고 아이와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 주
장하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혔고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어 7일로 타협하였다고 한다.
근데 사실은 어.. 저희가 원래 3개월 주장했었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네,, 그리고 되게 이중적인 게 아이를 엄마가 키워야 한다, 키우게 해
주자 라고 하면서 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애 정신 차
리고 애 보는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솔직히.. 애 어떻게 생겼지 하는
게 한 3일 지나야 내 몸도 좀 회복이 되고 들여다보면 코는 누구 닮
았네가 나오는거거든요 그런데 키우게 해주겠다 하면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참여자 C)
그래서 입양동의 입양숙려제도가 여성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관련되
어있고 비양육을 결심하는 최후의 순서를 정말 여성의 충분한 숙려의
기회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거였고 또 우리는 그거를 3달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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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한 거죠 (참여자 D)
한편, 입양숙려제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안은 출생일로부터 3일, 이애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7일,
최영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30일로 각각 차이가 났었다. 이에 보건복
지부에서는 출산한 이후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에 미루어 3일로
숙려기간을 설정하였고, 숙려기간이 더 늘어날 경우 미혼모들이 아동을
데리고 있을 만한 공간이 부족하여 아동 유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고 설명하였다(최희주, 2011). 이에 법안심사위원회 위원인 윤석용위원
은 3일은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과 양육을 검토할 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애주위원 또한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형성하여서 이전에는 아이를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아동을 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건
복지부는 이후에 입양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
에 놓인 사람들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였다. 결국, 3일이라는 시간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받아 7일로 결정하게
되었다.
2. 입양숙려제도 반대 옹호집단
1) 입양숙려제도 반대 옹호집단의 행위자들
입양숙려제도 반대 옹호집단들의 행위자들은 자녀를 입양한 경험, 입양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입양 기관 관계자로서 실제로 입양을 해본
이들이었다. 하지만, 입양기관 관계자나 입양 부모들의 조직화는 입양 숙
려를 찬성했던 옹호집단에 비해서 세력이 약하다. 그것은 기존의 국내
입양은 비밀로 이루어졌으며, 공개 입양은 2000년대 이후에 비교적 활성
화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이 되어서야 입양을 공개한 부모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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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립하게 된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제1회 전국입양부모대회가 개최되
었고, 그 이후 전국에서 입양 부모의 지역 모임이 활성화 되었다(권지성,
변미희, 안재진, 최운선, 2016).
하지만 이러한 입양 부모 단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화할 세력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입양 부모 단체들의 목적은 ‘입양 자
녀 양육을 위한 정보 공유 집단’이라는 모임의 최초 목적 때문이기도 하
다. 특히, 참여자 F는 입양 부모 단체들이 입양숙려제도 도입 당시에 자
신들은 친목도모 집단의 형태였고 그 이상의 활동을 하기 힘들었다고 회
고하였다.
또한, 입양 기관 같은 경우도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있어 영향력이 있는
정치 세력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의 직업이 입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어
려웠다고 한다(참여자 G). 이는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
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입양 기관은 역사적으로 아동 인신매매를 한다는 기관으로 비난
받아왔다. 대표적인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도 그동안 아기를 팔아
돈을 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한겨레, 1990.12.20). 특히 해외입양은 ‘고아
수출’, ‘어린이 인신매매’등의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어졌기 때문에 해외
입양을 많이 했던 입양기관들이 그 비난의 전선에 있었다(한겨레, 1989.
02. 10).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입양 기관에서 입양 관련 정책에 대
하여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2) 입양 절차 기간 동안 보장 되어있는 ‘숙려’의 시간
입양숙려제도를 반대하는 옹호집단의 경우는 입양숙려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는 입양숙려제도 도입과 함께 가정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입양 허가제가 도입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입양
절차의 변화에 따른 입양이 성립되기 위한 시간이 증가하였다. 실제 입
양 절차가 신고에서 가정법원의 판결로 입양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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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입양아동이 결연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참여자
F).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입양을 철회할 수 있고, 입양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데 입양숙려제도가 정
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전하였다.
3) 입양을 선택하려는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는 입양
숙려제도
아이를 임신하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임신 기간 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끝에 입양을 선택한 여성들에게는 입양숙려제도는 오
히려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한다. 즉, 입양숙려제도는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양육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
을 만드는 것이다(참여자 F).
4) 일부 사례의 과장으로 부풀어진 입양숙려제도 도입 필요성
입양을 동의하는 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몇 사례가 과장
된 것이라는 게 입양숙려제도 반대 옹호집단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참여
자 F). 실제로 이런 사례들 때문에 입양이 정말로 필요한 많은 아이들이
입양의 기회를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입양숙려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입양 기관에서는 입양
상담에 관해서도 내용적으로도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다루
어지고 있다고 강조되었다. 또한, 입양과 관련된 상담 시기에 관하여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입양을 결정하는 친부
모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근래에 친부모는 임신 중반기부터 미혼모자 시설 이용이 증가하
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아동의 장래에 대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
- 80 -
지고 있고 이에 대한 친부모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고 있다. 현실적
으로 아동이 입양되기 전까지는 친부모가 원하면 아동을 언제든지 귀
가조치 가능하며, 출산 후 친부모는 아동과 연락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양아동은 건강검진이 완료되면 국내입양이 되고 있다.
(김영복(200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pp.33)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혼모들 중에는 정말 양육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도 않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자기감정에 사로잡혀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 종사자들을 난감
하게 하지만 친모에게 아이를 데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략..)정말
아동복지차원에서 생각하면 누구나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제
일 바람직 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모가 아이를 키우
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이를 위해 입양을 권유하는 것이 바
람직한데, 마치 이번 개정법에는 입양기관 종사자가 아이를 무조건
입양 보내도록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임(2009). 토
론문.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91.)
5)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신속한 입양
입양숙려제도 반대하는 집단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신속한 입양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정책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아동을 출산하는 산모
가 미혼모, 혼외출생자 등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
므로 제대로 된 출산기관에서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양숙
려제도 기간 동안 아이가 유기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아동 보호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10대 미혼모 입장에선 아이를 낳고 2박 3일
병원에 있다가 나와 5일이나 개인이 돌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아
이를 돌보기 힘든 미혼모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경우가 늘어날까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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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말했다(헤럴드 경제, 2012.05.11).
3. 입양 숙려 옹호집단간의 비교
입양숙려제도를 찬성하였던 집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입양과 관련
하여 슬픔과 부정적인 경험을 한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즉, 그들
에게 입양은 슬픔과 친생 부모와의 단절로 시작된 것이라는 공통적인 신
념이 있었다. 또한, 찬성 옹호집단의 구성은 입양숙려제도를 반대하는 옹
호 집단에 비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예컨대, 입양 상담을 경험한 미혼
모, 입양 상담 이후 자녀를 되찾는 과정을 경험한 미혼모와 그들의 경험
을 충분히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있는 해외입양인들, 그리고 자신이 입
양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있는 친생부모들이다. 이들뿐만 아니
라 해외입양인 사후 서비스 단체로서 ‘뿌리의 집’은 이들 집단의 구심점
을 제공하고 있고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이
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었다.
반면, 입양숙려제도 반대 옹호집단 같은 경우는 입양기관 관련자나 입
양 부모 단체들이다. 이들에게 입양은 아동의 생명과 관련된, 아동의 복
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보호 방법이다. 그들에게는 입양이 신속하게 이
루어지는 것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느
꼈다. 하지만 이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
공개 입양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입양 부모 단체가 정치적인 세력을 가
진 단체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입양기관 같은 경우도
아동을 매매한다는 사회적인 비판 때문에 전면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의
견을 강력히 제시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입양숙려제도 찬성 옹호집단은 관련 기자회견, 친생부모와 입양인 재회
영화 상영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연합뉴스, 2010.05.09). 이러한 행사에
입양과 관련된 입양인, 친생부모, 미혼모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였다.
반면, 입양숙려 반대 옹호집단에서는 이러한 집단행동은 거의 없었으며,
공청회 참여 등의 소극적인 집단행동만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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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제도 찬성옹호집단 입양숙려제도 반대옹호집단
해외 입양인 단체 국내 입양 부모 단체
입양인 사후 지원 단체 입양 기관 관계자
입양을 보낸 원가족 단체
양육 미혼모 단체
국회의원
<표 9> 입양숙려제도 옹호집단의 구성 비교
4. 공청회장과 정책중재자
입양숙려제도를 찬성하는 옹호집단과 반대하는 옹호집단간의 의견 교환
은 공청회장에서 이루어졌다. 2009년 11월 10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는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
포럼(국회의원 최영희, 이주영 공동대표)가 주최하였다. 해당 포럼에서는
입양 의뢰 시 충분한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72시간 직후 입양 절차
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보건복지부, 2009). 하지만,
공청회장은 서로의 의견만 제시가 될 뿐 조율이 되지 않았다. 또한, 공청
회장에 있는 참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제시되기 어려웠다.
정부가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입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두 번 했어요
정식으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어요. 거기 가서 얼마나 큰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입양인들은 다 여기다가 입양인 의사소통이 안 되니깐
숫자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입양인들은 여기 모두 다 붙이고 저쪽
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다 근무하지 않고 공청회장에 나오면 발언신
청하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우우우 해가지고 나는 발언도 못하고 완전
전쟁이었어요..(참여자 D)
특히 입양 숙려를 반대하는 옹호집단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
히 개진하지 못한 형식적인 공청회 자리였다고 한다(참여자 F). 즉, 공청
회는 양측의 입장이 충분히 토의되고 논의된 것이 아닌 한 측의 입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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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반영되어버린 것이다.
ACF모형에서 정책중재자는 옹호집단간의 갈등에 적절히 개입하며 타
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김순양·이지영, 2009). 일반적으로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정책중재자의 역할을 한다(Parsons, 2003). 하지만, 입양숙
려제도의 도입 같은 경우에는 정책중재자의 역할이 각 집단의 입장을 조
정하고 중재하는 중립적인 역할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회 소
속 일부 의원은 입양숙려제도 찬성 옹호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책행
위자로 활동을 하였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입양숙려제도 반대 옹호집단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소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게다가 입양숙려제도 반대 옹호집
단에서는 이 제도가 ‘실현 가능한’일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참여자G). 설사 자신들의 입장을 표
명하더라도 입양숙려제도 찬성 옹호집단의 입장과 영향력이 곤고하여 자
신들의 의견이 전혀 관철될 수 없었다고 하였다(참여자F).
정리하면 입양숙려제도 도입과정에서는 입양숙려제도 찬성 옹호집단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 옹호집단은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단절
로 시작되어 최대한 신중하게, 숙고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공동의 정책
신념으로 연대하였다. 이 중심에는 ‘뿌리의 집’이라는 해외 입양인 사후
서비스 단체의 역할이 컸는데, 각각의 정책 행위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 정책옹호집단은 제도의 필요성은 단
순히 의견 제시로서 끝난 것이 아닌, 정치적인 활동으로까지 연결되었다.
국회의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회장으로 활동한 최영희의원과 같은
정치인과 협력하게 되면서 해당 제도의 도입이 더욱 수월하게 되었다.
반면,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옹호집단은 입양기관과 입양부모들
로 구성되었다. 이들 옹호집단에게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
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도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찬성집단
과는 달리 구심점으로서 활동하는 정책행위자나 정치인과의 협력이 나타
나지 않아 이들 활동의 동력이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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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1년 입양 특례법으로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입양숙려
제도의 도입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입양숙려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
적 요소와 신념이 상이한 정책 옹호 집단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입양숙려제도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입양숙려제도의 정책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입양숙려제도는 입양에 대하여 아동 복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이루
어져야 하는 관점과 친생 부모와 단절로 시작된 입양은 숙고해야 결정해
야 하는 관점으로 나누어졌다. 아동 복리를 위해서 입양이 신속하게 이
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입양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러한 관점은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집단의 주요 정책 신념이 되
었다. 반면 입양에 대하여 아동 복리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친
생 부모와의 단절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입양은 최대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입양숙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의 주요 정책 신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입양숙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요소들이 정책 옹
호집단을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정책 행위자들이 자신들
의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주요 단체들의 조직화가 가장 큰 기반
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해외입양인 단체의 조직화로 분석할
수 있다. 해외 입양인들이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귀환한 이후에 자신들
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였으며, 자조 모임의 단계가 아
닌 정치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위
하여 옴부즈맨 신청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 또한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
은 하나의 단체로 제도 자체의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
니라 다른 주요한 정책 행위자인 미혼모들에게도 직접적인 자극을 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동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사회적인 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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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의 대상이었던 미혼모들과 자녀를 입양 보낸 친생부모들도 해외 입
양인들에 의해서 시각이 변화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양육 미혼모의 증가와 미혼모의 조직화이다. 특히, 출산율
감소로 정상 규범의 가족 내에서가 아니라도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정
책 수단도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증가하였다. 양육 미혼모의 양적인 증가는 입양숙려제도에 대해서도 자
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혼모들의 증가와 당사자 단체의 조직화가
가능하게 한 현상으로 작용하였다. 미혼모 단체는 자조모임으로서 미혼
모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자조모임
적인 성격에서 발전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로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세는 입양숙려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양 상담과
정에서 느꼈던 경험담을 나누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입양 보낸 친생부모의 조직화이다. 그동안 입양 정
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입양을 보낸 친생부모의 목소리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녀를 입양 보냈다는 행동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만큼 사회적인 낙인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
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입양은 친생 부모와의 결별로 시작
된 것이며 그 안에는 자신들의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과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입양 반대 운동, 미혼모 시설 봉사 활동을 통해
서 입양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충분히 고려하고 또 고
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문제 2]는 정책옹호집단형성요소 외의 어떠한 외적 요소가 입양숙
려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먼저, 입양에
관하여 다양화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해외입양은 아동
수출로 비판을 받았으며, 국가적인 이미지 손상을 일으키는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이후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로 해외 입양에 대한 비난
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 입양 대신 국내 입양
이 요보호 아동 보호의 방식으로 강조되고 국내 입양을 증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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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를 최대한 양육
할 수 있도록 양육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게 된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
내입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제
는 미혼모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보다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다양화되었다.
두 번째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양 동
의에 대한 절차들이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정부
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대한 가입 권고를 여러 기관을 통해
받았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에서는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국내 제도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한, 입양기관이 미혼모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개정으로 입양 상담의 적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층 더 강화되어
입양숙려제도 도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정책옹호집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
로 입양숙려제도 찬성 옹호 집단에게 입양은 친생 부모와의 결별로 시작
된 것으로, 최대한 숙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각 정책
행위자들이 함께 활동하였다. 또한, ‘뿌리의 집’이라는 해외 입양인 사후
단체를 중심으로 찬성 옹호 집단의 구성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 단체를 중심으로 입양숙려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하나의
정책 옹호집단 내부로 확산될 수 있었다. 반면, 입양숙려제도 반대 옹호
집단 같은 경우는 그 구성원이었던 입양 부모 단체는 자조 모임적인 성
격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입양 기관은 입양을 실질적으로 알선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기 어려웠다. 또
한, 각 단체들을 함께 연대하며 구심점을 제공할 만한 단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두 각기 다른 옹호집단이 논의를 해야 할 장소였던
공청회장마저도 각 의견만 무의미하게 제시되었을 뿐이었다. 또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정책옹호집단의 의견을 중재하는 정책중재자의 역할도
거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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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제언
1. 이론적 함의
첫째, 그동안 입양 관련 연구들이 입양법이나 입양 제도자체의 평가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입양숙려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서 의의가 있다. 그 이유는 입양 관련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변화하는
과정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도입 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살펴보
아야 향후 제도 도입 과정을 예상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
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입양숙려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각기
다른 신념을 가지고 하나의 정책 옹호집단을 형성하여 대립하고, 자신들
의 의견을 관철하는 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입과정을 기존의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
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외의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제도가 도입된
것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혼모단체, 해
외 입양인단체, 입양을 보낸 친생부모 단체, 입양 부모 단체 등의 참여와
이들 단체의 조직화가 입양숙려제도 도입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다른 소외 집단에 대한 당사자주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방향
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에 당사자주의는 주로 장애인 관련 정책에서 장
애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그들의 참여를 강조하였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장애인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다른 소외 집단으로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입양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던 이들이 자신들만의 지지 체계를 만들며 나아
가 정치적인 활동 단체로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첫째, 실천현장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던 미혼모,
해외입양인, 입양부모에 대한 옹호 활동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단체를 조직화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들을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실
천 현장에서 더욱 세밀하게 대변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
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당사자 단체의 조직화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
다. 그렇기에 각 단체의 조직화부터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혼모나 입양을 보내는 부모들을 위한 입양 상담을 담당하는 이
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비단 입양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체계적인 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미혼모 같은 경우 입양과
출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마음도 수차례 바뀌는 경우가 많다
(임해영·이혁구, 2013). 그렇기에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만, 현실
은 미혼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혼모에 대한 상
담 사례집과 케이스 공유 등과 같은 상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셋째, 그동안 입양 정책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의 임파워먼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과 일차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던 심리적, 물리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신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정치적인 영향
력 있는 공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론회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함의
첫째, 입양숙려제도와 관련하여 국내 입양 당사자의 참여를 높일 필요
가 있다. 입양숙려제도의 경우, 입양숙려제도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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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외입양인, 미혼모, 입양을 보낸 친생부모, 입양 부모, 입양기관 관계
자 등 많은 정책 행위자들이 참여하였다. 하지만, 국내 입양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부족하였다. 비록, 국내입양이 역사적으로 비밀입양이 우선시되
었고, 공개 입양은 최근인 2000년대부터 출발하여 대다수의 국내 입양인
당사자가 아직 미성년인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국내 입양
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향후 입양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입양 부모나 입양 기
관의 의견 개진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입양숙려제도 도
입 과정을 통해서 입양 부모와 입양 기관의 의견 개진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와 관련하여 정책이나 제도
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형식적인 절차로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
닌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진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책중재자의 역할 증대가 필요할 것이다. 입양숙려제도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이한 신념을 가진 집단이 존재할 만큼 각 집단 간의 생
각이 뚜렷하게 차이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의 의견이 민주
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한계가 있다. 현재 입양 특례법의 재개정과
관련하여도 각 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집단의
의견을 중재할 수 있는 정책 중재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넷째, 제도 도입을 위한 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
났듯이 각 옹호집단의 입장과 주장이 되풀이 되지만 그 당시에 이 제도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그 당시에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애덕
(2012)에서도 지적하듯, 영국의 파이너 위원회(Finner committee)나 휴톤
위원회(Houghton Committee)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제도 도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사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입양숙려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숙려 기간 동안
미혼모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양육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미혼모자 시설을 통한 지원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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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미혼모를 돕는 미혼모부자거점기관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미혼모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원 기관에 대하여 대부분 알지 못한다는 연
구들(성정현 외, 2015; 이미정 외, 2010)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석틀을 포괄적으로 넣지
못해다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정책옹호집단의 신념을 규범적 신
념, 정책적 신념, 도구적 신념으로 구분하였던 기존의 선행연구들처럼 각
정책옹호집단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형에 있는 분석 요소를
좀 더 풍부하게 포함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주로 분석하고 있는 정책들은 긴 시간 동
안 변화 혹은 제도 도입이 이루어진 제도와 정책들이다. 하지만, 입양숙
려제도 자체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활동이
시작되었고 제도 자체가 2012년에 시행되었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 사이
에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입된 제도가 아니
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
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진 제
도를 분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자료 수집상에서의 한계이다. 자료 수집할 때 더 다양한 참여자들
을 인터뷰 하지 못하였던 점이다. 예컨대 정책중재자의 역할이 미비하였
지만, 그 당시에 활동 하였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과 인터뷰를 하지
못하였다.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로 넣지는 못하였지만 좀 더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과 인터뷰를 하
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았다. 또한, 연구참여자 F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였고, 연구자 G의 경우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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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동의하지 않아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녹취
와 분석을 심층적으로 하지 못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기술하여 인터
뷰 내용을 정확하게 담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중재자의 역할
을 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이나 설문 조사를 실
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
형을 바탕으로 입양숙려제도의 도입을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기
존에 제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조명이 되지 못했던 미혼모, 해외입양
인 단체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입
양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
성을 제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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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introduction of
waiting period for consent of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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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Kim, Da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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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Waiting
Period of adoption consent, which was brought up with the revision
of 2011 Special Adoption Law. Whereas previous adoption-related
policies were centered on promoting adoption itself, Waiting Period of
adoption consent is focused on giving birth parents additional time to
further consider their decision and implication of it. Implementation of
the new policy has notable differences as well -- when compared to
how previous adoption related laws came about. In addition to
adoption agencies, and adoptive parents group, single mothers who
sent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Korean
adoptees have also provided their input, making the process more
dynamic and i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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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implementation of Waiting Period of adoption consent is
distinct from previous policies, studies in the past were not
necessarily focused on that aspect. This study, in contrast, will
examine in detail how those who firsthand experienced adoption
organized and empowered themselves and affected the
policy-making. This is highly relevant since there has been ongoing
discussion in Korea about revising both Special Adoption Law and
Waiting Period. By looking at how the policy came to exist, one can
surmise what future changes are like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cess of implementing Waiting Period
of adoption consent through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policy is shaped by different coalition groups that come from
diverse social background and represent different beliefs. To
understand the proces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ing: 1)
What kind of social factors have contributed to making of the
advocacy coal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Waiting Period of
adoption consent; 2) What other factors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process; and 3) What kind of role did the advocacy coalitions play
during this period?.
The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interviewing 7 people who were
involved with the process and analyzing government meeting logs
and public hearing materials. Moreover, the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explanatory case study.
Results related to research question number one is as following.
Firstly, basic attributes of the problem were examined. There are
largely two policy beliefs behind adoption, which stem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e perspective is about making adoption as
accessible and fast as possible for the child's welfare while another
is more concerned about the psychology of birth parent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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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wary of having additional waiting period that can lead to
abandonment of children, or malnourishment, have developed a policy
belief for coalitions against Waiting Period of adoption consent.
Meanwhile, another group thinks that waiting period should be
implemented, because adoption consent is given voluntarily, and
there should be a sufficient time to mentally prepare for separation
and ensuing grief. These thoughts have developed into another
policy belief that supports waiting period.
Different social changes have affected the implementation of
waiting period of adoption consent, First change comes from
overseas Korean adoptees becoming organized and influencing the
political will. Second change comes from increasing number of
unwed single mothers and them coming together as a political entity
with a goal of improving hardship they themselves encountered. The
last change stems from organization of birth parents who did not
feel previous adoption policies made sufficient accommodations for
grief and sorrow they experienced. Birth parents who were
previously neglected, have raised their voices about making adoption
as meticulous and considerate to all parties involved.
As for research question two, a change in perspective of adoption
and basic constitutional structure have also been key factors for the
implementation of waiting period of adoption consent. Adoption as a
whole was controversial and looked down upon, especially in regard
to sending adoptees overseas, but Korean society as a whole has
progressed into recognizing the values of adoption as a way of
supporting unwed mother's child rearing. As for the basic
constitutional structure, regulatory processes of adoption consent in
Hague Convention for Intercountry Adoption have had major
influence on the implementation of waiting period policy. In addition,
- 108 -
the revision of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 which rules out
adoption agencies from operating facilities of un-wed mothers – has
also affected waiting period policy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appropriateness of having adoption counseling.
In regards to research question number three, advocacy coalitions
who supported the waiting period policy have worked closely
together from the shared belief that such addition time is integral to
the process of adoption. Many of them have had shared painful
personal experience that stem from the separation. Meanwhile,
advocacy coalitions who disagree on the implementation of waiting
period, have lacked the public initiative, nor the unity among
themselves. These coalitions are made of adoption agencies and
adoption parents groups, and they could not find other political
entities that can side with them. Also, policy broker who mediated
the conflict between the coalitions were not found.
Keyword : Adoption consent period, waiting period, Special
Adoption Law,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Case Study,
Qualit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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